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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말

인사말

김성주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 김성주입니다.

먼저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

께 애써주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공익법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해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특별히 깊은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 부모가 누군지 알 권리, 부모에

게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962년 254명의 아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큰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9년 10년간 총 6만 6,511명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기준 출생아 

1,000명 중 9명은 해외로 입양된 셈입니다. 

해외입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당시 입양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입양기관은 해외입양 부모로부터 입양 성사 건당 막대한 규모의 입양 수수료와 후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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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1988년 기준 해외입양 수수료는 건당 5,000달러로, 당시 1인당 GDP인 4,571달러

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입양기관이 벌어들인 수익은 88년 기준 연간 32,315,000달러

로, 당시 환율 기준 약 22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입양이 기관의 경제적 수익으로 직결되면서 입양을 위해 병원·조산소에 돈을 주고 해외로 

입양 보낼 아이를 찾거나, 미아를 입양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은 공연한 사실입니다. 가

짜 서류, 부실한 입양정보, 고아 호적 등으로 인해 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를 잃어버린 

입양인의 아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는 지난 2년간 입양기관의 입양아동 상품화 문제, 해외입양 인권침해 

문제, 입양 후 사후관리 체계 부재 등 입양과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입양의 모든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두어 아동의 보호와 권익

을 강화하는 입양 3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제입양법안·아동복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해외입양 절차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졌는지 행정조사

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더 옳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렇기에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보장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외 입양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해외입양인 문제가 널리 알려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

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

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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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말

인사말

김도현 뿌리의집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크게 기뻐하며

오늘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게 된 것을 크

게 기뻐하며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

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이 큰 수고와 공헌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해외입양 인권실태와 인권보장 방안 모색이라는 연구사업을 발주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노

력을 기울여 이 연구 작업을 이끌어 주신 연구책임자 노혜련 교수님께와 다섯 분의 공동연구원

과 두 분의 보조연구원님들께 큰 고마움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감사에 더하여, 가

장 중요하게는, 증언자들로 나서 주신 해외입양인들과 한국의 친생모들, 그리고 해외입양 실무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입양인들과 친생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개

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내용들을 기꺼이 공적 공간으로 드러내어주심으로 이 연구 자체가 성립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공헌을 해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 연구는 국가의 기획이라는 층위에서 최초로 수행된 해외입양에 관

한 연구라는 점과 한국해외입양 70년 역사에 있어서 국가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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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라는 점에서, 해외입양 관련 분야 연구 역사의 분수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한국 해외입양 70년 역사를 관통해온 민간 중심의 해외입양 제도를 국

가의 공공적 시스템으로 혁신해내는 일에 충분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되기

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 발표회가 과거 민간 입양 기관들의 산업적 이익과 욕망의 추구에 대

한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방치를 거듭해온 국가의 실패로 말미암아 훼손된 해외입양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인정과 사과와 배·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재구축하는 일이 되기

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이미 훼손된 해외입양인 인권의 회복을 위한 국가기

구의 설립에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해외입양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인권 훼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아호적’을 통한 아동의 신분 세탁 사태에 대한 진

정한 반성이, 우리 사회의 아동의 근원에 대한 권리(rights to origin)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

도록 하는 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육시설에서의 신분 멸실 사태와 국내 입양 과

정에서의 원래의 신분 은폐에 대한 성찰과 조명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보편적 출생등

록제의 법제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연구발표와 토론회가 소중한 결실을 거둘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시간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현 목사 

뿌리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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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말

Greetings on the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Verifying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I am very pleased th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Verifying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is held today at the 

National Assembly. I welcome and thank everyone who has been with us today,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presenters and panelists.

I would like to say that many people made great efforts and contributions until 

today's conference came to fruit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Rep. Kim 

Seong-ju(Democratic Party) for allowing today's debate to b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or ordering a research proje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overseas adoption and seeking ways to guarantee human 

rights. Above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and applause to the 

principal researcher, Prof. Helen Noh, five co-researchers, and two assistant 

researchers, who have devoted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to this research over 

the past year. In addition to all these thanks, most importantly, I would like to 

thank the Korean overseas adoptees, Korean birth mothers, and those who have 

worked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overseas adoption as witnesses. We should 

not forget that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mothers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is study by willingly revealing the contents of 

their personal and private lives in a public space.

This study, which is being presented and discussed today, is the first study on 

overseas adoption conducted at the level of national planning, and it is a study that 

reveals what the failure of the state was in the 70-year history of overseas adoption 

in Korea. I think it could be called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adoption research.



vi

It is hoped that today'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ll provide sufficient and 

indisputable implications for innovating the private-centered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which has been going through Korea's 70-year history, into a national 

public system. In addition, this research presentation is aimed at acknowledg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which were damaged due to 

the failure of the state to cooperate and neglect the pursuit of industrial interests 

and desires of private adoption agencies in the past, and apology, compensation, 

and restructuring of the system to prevent recurrence. I hope it will work. 

Furthermore,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human rights of Korean overseas adoptees. In addition, 

I hope that there will be true reflection on the identity laundering of children 

through ‘orphan family registers’, which can be said to be a decisive indicator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 of Korea. I hope that such reflection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s to origin of children in our society as a 

universal right. It is hoped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shed light on the loss of identity in childcare facilities and the concealment of 

original identity in the domestic adoption process, and furthermore, to contribute 

to eliciting social consent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legalization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 sincerely hope that today's research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ill not only 

produce valuable results, but also have a good time for everyone involved. Thank 

you.

Kim Do-Hyun

Representative of Ko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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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말

인사말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윤세리입니다. 

우선 이번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김성주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이번 토론회 준비에 힘써 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

과 실태를 알리고,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외입양과 관련한 우리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제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권리와 피해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조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해외입양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

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20만 명에 가까운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던 것은 그런  아픔의 하나의 단면일 것



viii

입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혈혈단신으로 만리타향에 던져진 이 분들은 거기서 알게 모르게 숱한 

차별과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해외입양된 분들을 충분히 보호해 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면 그 구제와 회복을 위해 국가와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회복의 작은 실마리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연구책임자 노혜련 교수님과 공동연구원 이태인 교수

님, 소라미 교수님, 신필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이번 토론회의 기반이 된 연구를 수행하신 여러 

연구자 분들, 오늘 발제와 좌장, 토론자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

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22일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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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토론자: 황준협1) 

1. 들어가며 

2018년 초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었던 A씨, 저 또한 이 사례를 접하기 전까지

는 해외입양인에 대해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피해 ‘선진국에 성공

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해외 입양인의 이미지. 그동안 해외입양인들에 대

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A씨의 사례를 접하

기 전까지는 해외 입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A씨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사

람들이 고통 받아왔는지 그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 입양인의 인권 실태에 대해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외입양인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합니다)의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A씨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중심

으로 대리인단을 꾸려 약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에 대한민국 및 홀트를 상대로 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이 수령국에 입양되고 난 이후 처하게 되는 현실과 

국내 입양기관과 국가의 무관심 속에 아동들이 처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면 미디어에서 전형적으로 

그려왔던 ‘성공적인’ 해외입양인의 모습은 그저 운이 좋은 케이스이거나 성공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입양은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후 고아 처리의 맥락에서 아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입양은 선의를 가장하여 악용되어왔습니다. 1970

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며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미국이나 유럽 각지의 수령국 수요에 맞춰 

그 본질이 변형되기도 하였으며, 남북의 체제 경쟁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의 해외 입양을 선전에 활용

1)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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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남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입양을 감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해외입양은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 철저히 이용되었고 ‘아동의 복리’나 ‘아동 최선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의 이익이나 입양수요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

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시된 채 국가의 이익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아동매매’가 자행되었던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할 주체는 

응당 국가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라미 교수님께서 발제해주셨던 해외 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방

안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을 붙이는 형태로 의견을 드리

고자 합니다. 

2. 국가가 해외 입양인을 위해 해야만 하는 조치들 

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해외 입양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개

현재, 국가가 공개하고 있는 해외 입양 통계는 단순히 해외에 입양이 된 숫자와 국가별 숫자 등 수치 

정도입니다. 실제 해외 입양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 침해실태나 현재 해외입양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를 알려고 하는 노력도 전무했습니

다. 국가는 과거 선의로 포장하였던 해외입양의 참상을 알기 위해 해외입양인들이 겪었던, 또 현재 겪

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조속히 조사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의 범위는 단

순히 피해 당사자인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을 담당하였던 4대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법행위들, 

특히 허위 고아호적 창설이나 타인의 호적을 이용하여 신분을 전환하여 입양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의 

경우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찾기를 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자신은 입양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입양 과정 및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상조사는 4대 입양기관 및 해외 입양에 협력했던 

국내 양육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입양 관련 자료를 제출 받거나 또는 이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사가 수반되

지 않는 한 해외입양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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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도 ‘4대 입양기관이 실시하였던 사후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

요가 있습니다. 입양 업무는 ‘입양 이후 아동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포함한 아동보

호 서비스’입니다. 특히 해외입양에서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안전을 위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

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적을 취득해야만 아동 수령국의 최소한의 사회 안전 장치가 작동되기 때문입

니다. 또한 입양기관은 입양단계에서는 입양부모의 자질을 검증하고 입양 이후에도 아동이 입양가정에

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만약 아동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4대 입양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가 전

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어떻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일 것입

니다. 

또한, 입양의 전 과정에서 국가는 어떻게 기능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가 명백

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나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4대 입양기관장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해외입양관련 지침을 시달하며 실질적으로 위 4대 입양기관을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88년 한국의 국외입양에 대해 심층 취재한 미 월간지 <프

로그레시브>의 매튜 로스차일드 기자는 입양기관에 대해 '준 정부기관'(quasi-governmental 

institution)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4대 입양기관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입양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대 입양기관을 통해 자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77년부터 시행되었던 구 입양특레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위 

4대 입양기관들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4대 입양기관들의 불법행위들을 바로 잡

을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는 과연 해외입양절차에 있어 법상 

부여된 책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도 철저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해외 입양당사자들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그것이 입양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렇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입양당사자들의 내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또는 당사자가 허락

한 범위에서 일반에게 공개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에 대한 공개를 통해 해외 입양인들의 실상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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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야할 뿐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후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피터뮐러씨께서 대표로 계신 DKRG에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이하 ‘진화위’라 합니다)에 2022년 8월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들의 사례에 대해, 입양 당시

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접수하였고, 그것에 대해 진화위에서는 2022년 12월 8일

자로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3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화위의 조사 개시 결정 및 이후 이루어질 진상조사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4대 입양기관

과 국가의 불법행위와 그 과정에서 해외 입양인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침해의 현실을 규명하는 출발점

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 규명 작업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가해자이자 정의 실현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는 자

신의 불법행위에 관한 기록을 권력과 법을 통해 은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 사실의 인정과 국가의 책임 인정을 포함하는 공식 사과 및 피해배상 

1) 사실인정과 국가의 책임 인정을 포함하는 공식사과 

이렇게 철저히 규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과거의 국가의 잘못에 대해 인정

하고, 이것을 포함하여 진지하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 및 금전보상

가) 또한 이러한 사과의 일환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2005. 12. 16.)(이하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이라 합니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에서는 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

(compensation), 재활조치(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 방지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을 예시하고 있으며, 그 중 금전배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a) 신체

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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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의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

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2)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해외입양인 피해자들의 경우, 입양가정에서 받았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장

애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이

나 직업을 갖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1970년대-198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입양인들의 

경우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여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기회의 

상실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양으로 입게 된 물질적 손해, 그리고 ‘입

양의 과정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며, 정서적 학대 피해를 

당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조력과 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금전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배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연금형식의 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해외 입양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자신이 버림받게 된 이유, 원가족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원가족을 알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치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된 기록을 4대 입양기관 및 해외 입양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였던 영유아 

보호시설에서 이관받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미 입양 수령국에서 가족관계를 형성한 입양인에게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을 

2) para 20.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for any economically assessable damage, as appropriate and 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violation and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resulting from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a) Physical or mental harm; 

(b) Lost opportunities, including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benefits; 

(c) Material damages and loss of earnings, including loss of earning potential; 

(d) Moral damage;

(e) Costs required for legal or expert assistance, medicine and medical services,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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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령국 가족들과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며, 강제추방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 해금조

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책임성 있게 실효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받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이상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

해하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하고, 제도적으로도 더 이상 해외입양을 허용하지 않도록 입양특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전체의 입양 

아동의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치

라 생각합니다. 

3. 마치며 

2019년 1월에 대한민국과 홀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약 3년여간의 소송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홀트가 허위 기아호적을 창설하였던 점, 법이 정한 후견인

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국적취득 확인이나 사후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도 않고 입양을 할 수 있었던 대리입양의 문제

점과 해외입양을 통해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득하였던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안타까운 심정이나, 당시 규정에 따르면 불법은 아니었고, 또 원고 개인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등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단 

한번도 권리 위에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해외입양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에 의해 일어난 일에 의한 것입니다. 해외 입양가정에 내던져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

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왜 자신이 입양 보내질 수밖에 없

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입양가정에서 겪었던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

니다. 소송절차의 한계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가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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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가 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고, 불법행위를 자행

한 입양기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에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

화위 조사 개시 결정을 통해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불법행위와 해외 입양인들이 겪

었던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국가의 책임있는 조치를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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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외입양 관련 법·

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의 필요

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세계에서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해외입양을 보낸 송

출국이므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정부 공식 통계만으

로도 17만 명(민간 추산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둘째,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

스와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한국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벨기에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해외입양을 중단하였다. 셋째, 한국도 이미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 되어 왔기에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조사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입양인 인권개선과 피해 입양인 

지원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국가가 마련한 해외입양제

도와 절차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와 규범, 정책, 입양절차 규정, 비

공식적 입양절차 관행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입양아동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입양 수령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해외 입양아동 

송출국인 칠레 정부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 해

외입양인과 친생부모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질적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권침해 양상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자체 개발해 양적조사를 하였다. 

2. 질적 연구

질적 자료는 초점집단과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했다. 해외입양인과 그 자녀와의 면접을 위해서

는 주로 입양 시 인권보호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혹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양상이 어떠했

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친생부모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해외입양을 결정하게 된 상황, 입양을 결정하

기까지의 상담 과정과 상담 내용, 입양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입양 동의서 작성과 자녀와의 분리 과

정, 분리 후 심리적 변화, 입양자녀와의 재회 경험, 입양기록의 적절성과 자녀찾기 과정에서의 경험,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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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내용은 참여자 동의 후 녹음했고, 녹음 자료를 전사해 질적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했으며, 주

제분석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 질문이었던 인권침해 양상을 입양의 단계별로 

세분화했고 질적자료 분석에는 통합방법론용 소프트웨어인 MAXQDA2022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의 진실성과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가 면접에 함께 참여했고, 소감을 나누었으며, 

결과분석 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의하면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1) 해외입양인 질적조사

[표 1] 해외입양인 대상 질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39명, 해외입양인 자녀 1명 

(83%가 여성, 75%가 70년대와 80년대생, 47%가 미국입양)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질문

조사방법 개인 또는 집단면접 (대면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 면접)

조사기간 2022년 6월 27일 ~ 2022년 10월 16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에 요청해 모집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이나 그 자녀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 대한 개요는 [표 1]과 같다.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

견한 내용은 크게 2개 주제, 즉 ‘해외입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거시적 주제’로 분류하였

다. 먼저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관련해서는 해외입양 과정을 1) 아직 입양이 결

정되기 이전인 제1시기, 2) 입양이 결정된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실제 배치되기 직전인 제2시기, 3) 입

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인 제3시기로 나눈 후, 면접 자료의 분석에서 떠오른 주제를 이 시기

별로 분류하였다. 한편 ‘거시적 주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국가의 역할 등 

거시적 관점에 관련된 주제를 별도로 정리하였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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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주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이 가장 자주 언급한 주제는 ‘해외입양인의 상품화’였고 그 외 집중

적으로 언급한 주제는 제1시기와 제2시기보다는 제3시기, 즉 입양가정에 배치된 이후 해외입양인으로

서 겪은 어려움에 응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직 입양이 결정되기 전인 제1시기에는 고아가 아니었고 기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자신들

의 해외입양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는 ‘입양 타당성 없음’이라는 주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

다. 그런데도 해외입양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에서 신분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신분

세탁 과정을 통해 친생가족과 연결지점이 끊기고, 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물건처럼 취급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시설에서 한 생활을 주로 학대, 방임, 착취, 열악한 환경으로 

묘사하였다. 제1시기의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은 해외입양인 자신뿐 아니라 그 친생가족의 인권침해이

기도 하다는 관점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일례로, 살아있는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친생부모에게 허위 보

고한 후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경우, 입양될 아동을 되찾으려고 즉시 찾아간 친생부모에게 아동이 

아직 국내에 있는데도 이미 입양됐다며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경우, 병원 권유로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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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했다가 바로 다음 날 입양 결정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며 아동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이다.

셋째, 입양 결정 후 해외입양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해당하는 제2시기에도 인권침해 경험이 다수 발

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제2시기에는 입양 타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권 포기, 즉 친생부모의 입

양 동의가 진행되는데,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입양기관이 그 의미를 

축소해 입양 동의를 조장한 경우, 입양기관이 친생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등 대리인의 동의를 

채택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친생부모의 ‘친권포기 관련 문제’는 언급 빈도가 높은 주제 중 하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하면서 입양서류를 조작하거나 많은 정보를 누락 했다는 ‘서류의 문

제’도 언급 빈도가 높았다. 한편, 입양 시 친생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는 증언도 있었다. 아동의 해외이동 과정에서도 훈련받지 않은 무연고의 동반자가 아동을 이동하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다수의 아동을 한 사람이 이송하다가 아동이 뒤바뀐 정황을 파악했다

는 이야기, 이동이 터무니없이 오래 걸렸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 입양 수령국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원

래 예정된 가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가정에 갑작스럽게 배치된 경우도 있었고, 입양부모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동의 장애가 심하다며 아동을 공항에 방치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넷째,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부적절한 입양가정’, ‘어려움⸱고통,’ ‘입양사후서비스 

관련 문제’ 등의 주제가 부각 되었고, 특히 ‘부적절한 입양가정’과 ‘어려움⸱고통’이라는 주제는 많은 하위

주제로 이어졌다. 입양가정에 배치된 이후의 삶에서 해외입양인이 직면해야 했던 환경과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해외입양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먼저 ‘부적절한 입양가정’은 ‘입양가정의 

금전 문제’, ‘학대와 방임’, ‘정신적으로 아픈 입양부모’,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 이하

의 입양부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중에서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였고, 이는 면접조사 참여자와 양적조사 참여자 가운데 발견된 높은 학대율

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어려움⸱고통’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의 하위

주제가 발견되었고, 이 하위주제 중 대부분은 코드구름화를 통해 해외입양인이 집중적으로 언급한 주제로 

부각 되었다 (그림 2 참조). 인종차별과 편견은 북미와 유럽에서 지역에 무관하게 해외입양인이 보편적으

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감의 부재나 불안, 고국에 오고픈 그리움으로 아린 마음, 학대 트라우마, 

자살 시도 등 다양한 내용과 경중의 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입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보인다. 참여자 대부분은 뿌리찾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기록에 대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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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당하거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뿌리찾기를 시도하다가 계속 실망을 겪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했다. 

인종차별과 뿌리찾기의 어려움은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이다. 

이 시기에 겪은 어려움⸱고통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제가 응집한 이유 중 하나로 입양사후서비스의 부재

를 들 수 있다.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학대와 방임을 관련 기관이 감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고 아동이 학대

를 보고했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며, 이는 입양인의 입장에서는 버려짐의 연속이었다. 한편 해외입양

인이 겪은 이러한 어려움⸱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의 일평생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해외입양과정의 세 시기별로 나타난 다양한 인권침해가 해외입

양을 작동하게 하는 거시적 체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즉, 인권을 침해하는 해외입양이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입양이 구동되는 거시적 체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한국 해외입

양기관, 한국 아동양육시설, 입양 수령국의 정부,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아

동이 친생부모에서 입양부모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양상은 관련 주체를 분절

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체계를 구성하는 주체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아동 

이익이 아닌 어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체 체계가 문제이기에 입양인의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

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책임자를 지명하기가 어렵다. 한편, 이 체계의 중요한 일원인 입양기관은 아

동의 구원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했던 ‘무력아’로 그려지곤 하였다. 

입양에 대한 이런 긍정적 이미지는 자신들이 서구의 ‘제국’으로 팔려 간 상품이었다는 해외입양인의 인

식과는 어긋난다. 

여섯째,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한 체계 내에서 국가는 핵심 주체인데, 입양기관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

고 관련 규정을 적절히 세우지 않아 해외입양의 과잉을 방관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면접에 참

여한 해외입양인은 입양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이러한 제언과 요구의 바

탕에는 ‘한국 출생인은 한국인일 권리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해외입양인에게는 한국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질 권리, 박탈당한 한국 시민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입양인의 구체적 요구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손상 치유, 입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입양 관련 

서류관리 강화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은 입양 동의 단계에서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관해 제대

로 설명하고 동의받을 것, 입양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할 것, 원가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것, 입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 입양인이 입양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감독할 것, 서류의 날조를 방지할 것, 문서를 제대로 보

관할 것, DNA 검사를 보편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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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서사에는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뿐 아니라 피해와 분노 중에

도 강인함과 회복 탄력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대목이 많았다. 학대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자기 안전을 

위해 입양가정에서 말 그대로 탈출한 이들도 있었고, 동생을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해낸 입양인도 있었

으며, 입양 관련 분야의 실천가로 활동하거나 연구자가 된 경우도 눈에 띄었다.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결과를 보면 해외입양인 다수가 한국 정부와 한국 입양기

관은 물론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이 자신들의 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침해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원가정에서 자랄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한국 입양기관은 아동 이익보다는 기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아동 인수를 위해 병원과 아동양육시설과 협력관계를 맺고 친

생부모를 속이거나, 입양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권유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태

를 자행했다. 

한편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정신적 문제 등 자격 미달

의 입양부모에게 아동을 배치한 경우가 있었고 배치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입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아동을 만나보고 한국 법원에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게 한 대리입양제도가 있었

기에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해외입양제도와 실천은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

는 신속하고 쉬운 입양의 성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 안에서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잘 성장한 입양인은 운이 좋은 경우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잘 성장한 입양인도 대다수가 성장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입양

부모의 공감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면접 참여자들은 입양기록의 위조와 기록에 대한 접근의 제한

으로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였다. 해외입양인 면접에서 언급 빈도가 높았

던 주제를 시각화하면 [그림 2]와 같다. 



13. 보고서요약본(한글본)

 � 159

 

[그림 2] 코드구름 시각화

2) 해외입양 친생부모 질적조사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에 대한 개요는 [표 2]와 같다. 연구를 통해 1973년부

터 2001년 사이에 자녀를 입양 보낸 해외입양 친생부모 5명에 대한 개별면접을 진행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에 대한 면접은 어려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 

자신의 경험이자 입양 당시의 해외입양인 인권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160 �

[표 2] 해외입양 친생부모 대상 질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 친생모 2명, 해외입양 친생부 3명 

(친생부모는 60대가 2명, 40대, 70대, 80대 각 1명임. 5명의 

 친생부모가 딸 5명, 아들 4명 총 9명의 자녀를 해외로 입양 보냄.)

 해외입양 시기는 1970년대 1명, 1980년대 3명, 2000년대 1명임. 

 친생부모 5명 모두 입양자녀 찾기 또는 재회의 경험이 있음. 

 입양자녀 9명 중 1명은 찾지 못함. 나머지 8명은 연락하거나 재회함.)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질문지

조사방법 개인면접 (대면 또는 ZOOM을 활용한 화상면접)

조사기간 2022년 7월 21일 ~ 2022년 9월 16일

조사내용
해외입양 친생부모 경험, 입양절차와 재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 친생부모 단체와 친생가족 재회 해외입양인에게 요청해 모집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을 둔 친생부모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질문은 본 연구의 과제인 해외입양인의 인권 실태와 친권침해 현황, 인권 개

선을 위한 과제 도출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친생부모가 겪은 해외입양 절차와 재회 과정 전반에서의 

경험과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별로 질문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을 통해 발견한 내용

은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입양 결정’, ‘입양 동의’ 그 이후 이어지는 ‘헤어짐’, ‘재회와 이후’ 과정까지

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생부모의 시각에서 본 해외입양과 해외입양인, 친

생부모 인권’을 함께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

히게 됨으로써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먼저 친생모는 경제적 상황 악화,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생계 지원 부족으로 인한 가족부양의 한계, 자녀 돌봄과 가족부양 병행의 어려움, 배

우자와의 불화와 신뢰 손상, 원가족의 지원 부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친생모 혼자 힘으로

는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직접 양육을 하다 자녀를 보낸 

친생모와 비교하면 친생부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경험했으며, 혼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상태로 동거하다가 동거녀

가 임신 중 관계가 나빠져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직

접 돌보려 했지만 포기하고 부모에게 부탁했다가, 그곳에서도 사정이 생겨 아이들이 외가로 보내진 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었다. 기혼 상태에 있던 친생부는 시골에서 소도시로 이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한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큰 수술을 받게 돼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의 권유로 아이들

을 포기하게 된 경우였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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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아이를 보호해 줄 대안으로 해외입양을 주변 사람이나 병원에서 

권유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권유의 문제점은 해외입양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

와의 헤어짐이 일시적이고 해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거나, 당

장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녀를 포기하는 등 해외입양으로 부적절

하게 유인되는 점이었다. 

둘째, 해외입양을 결정 과정이 자녀가 해외입양을 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친생부모는 대부분 해외입양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고, 몇몇 친생부모는 자녀를 기관 

실무자에게 인계하면서도 자기 자녀가 해외로 입양 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친생부모에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해외입양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입양 결정 과정에서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친생부

모 중에는 자녀를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맡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국내 가정으로 입양되

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입양을 직접 결정한 친생부모라도 해외입양 후 자녀와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친생부모로

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입양 결정 후 자신과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입양 결정 후 취소는 할 수 있는지, 입양 후 재회는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나 상담을 통해 

이해하고 입양 결정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는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친생모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녀의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모의 부모나 친지 또는 아동양육시설 관계

자에 의해 친생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다. 해외입양 절차를 개시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친생부모의 동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입양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녀의 해외입양을 결정하고 곧바로 자녀를 떠나보내

는 경험을 했거나,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해외로 입양 보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

께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자녀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였다. 

해외입양으로 자녀와 헤어진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기 결정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지냈다. 

친생부모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웠어도 아이를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했다며,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나온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염려하였으며, 당시

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성급히 판단한 것이었다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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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이국으로 보냈다는 후회는 아이 소식을 전혀 들을 길이 없는 막막함 때문에 

친생부모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해외입양 보낸 후 자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잘 지

내는지 걱정하면서 견디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친생부모는 공식적인 상담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

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 없어 혼자서 모든 고통을 남모르게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자녀와의 분리에 따른 공허함,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상당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친생부모 대부

분은 자신이 자녀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조차 못한 채 혼자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자녀와 헤어진 이후의 고통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지만, 어떠한 외부 도움도 

없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는 일상을 살아내어야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난 뒤에 겪은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 후회, 자녀에 대한 걱정은 

상상 이상으로 컸고, 이런 상황에서 친생부모는 자연히 자신의 입양 결정을 번복하고 자녀의 해외입양

을 취소할 방법을 찾고자 입양기관이나 자신이 자녀를 입양 보냈던 병원을 찾아 문의하곤 하였다. 그

러나 병원에서는 어떤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데리고 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입양기관에서는 친

생부모에게 해외입양 결정 취소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입양 결정은 한번 내려

지면 ‘번복할 수 없다’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자녀를 포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가 분명히 

국내에 있는데도 이미 해외로 입양되어 떠났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해외입양 친생부

모의 입양취소 요구를 거절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어떤 친생부모는 아동의 입양을 결정할 당시 해외로 입양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찾아올 거라는 설명

을 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찾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찾아오지 않자 우울을 겪었다. 해외입양 당시

는 물론 지금도 친생부모에게는 입양자녀를 찾을 권리나 자격이 없으며, 자녀가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만 만날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

식하고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방송을 아침마다 챙겨보고 기다림의 나날을 견뎌야 했던 친생부모도 있었

다. 친생부모는 자녀와의 재회는 아니더라도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

라며,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입양기관을 방문해 자기 정보를 수정하면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식을 마

냥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넷째, 친생부모는 오랫동안 입양자녀를 찾고 기다렸지만, 정작 친생부모와 입양자녀가 서로를 확인

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정작 입양자녀가 친생부모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도 원활

하게 친생부모 찾기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친생부모가 자기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입양기관에 

수시로 변동 상황을 알려 정보를 업데이트해 놓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이미 가족으로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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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었을 때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친생부모에게 재회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 방식이 

지나치게 간소해 친생부모가 지나쳐 버리거나, 친생부모가 남긴 자녀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연락해 

와서 상봉하지 못 할 뻔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친생부모가 연락처를 남겨두었더라도 입양기관의 착

오로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식적 절차로 재회에 실패하였지만, 다행히 DNA를 통한 가족찾

기로 연락된 경우도 있었다.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는 재회의 자리에서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가족찾기 과정을 거쳐 자녀를 상봉한 

기쁨도 크지만,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해외입양인 자녀와 한국 문화에만 익숙한 친생부

모 간 문화적, 언어적 간극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녀를 입양 보낸 이후 다른 배우자와 새롭

게 가정을 이룬 친생부모는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때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릴 경우 배우자와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입양자녀를 가족으로 

잘 받아들여 줄지를 걱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 중 해외입양인 자녀의 친모와 결혼해서 

살거나, 혼자 살고 있는 친생부모의 경우는 해외입양인 자녀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자녀에게 친

밀하게 대해 주지 않았을 때 상처받기도 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위축되

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자녀와의 재회를 ‘행복의 시작’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는 서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경험이었음을 알아가게 된다. 이들은 서로 조

심스럽게 지난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고, 듣고 조금씩 알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

하고, 차이를 인정해가는 과정을 밟아가게 된다. 실제로 입양자녀와 친생부모 모두 재회 이후 상당 기

간, 과거 입양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면서 심리적 우울과 무기력,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인은 입양 수령국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국내의 친생부모는 자

기감정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나 전문적 상담을 받을 곳도 없이 외롭고 힘겹게 재회 이후의 트라

우마를 감당해야 했다. 이처럼 많은 친생부모는 입양자녀와의 재회를 오랜 기다림의 끝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함께 나누고 조금씩 이해해가는 긴 여정의 새

로운 시작에 더 가까웠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 5명 모두는 만약 다시 자녀를 입양 보낸 그때로 돌아가 다시 결

정하게 된다면 입양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

을 원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성장하게 하고, 더는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되길 바랐다. 이

러한 대답은 해외입양이 무조건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며, 해외입양을 간 자녀의 삶이 한국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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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삶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친생부모로서 겪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

는 큰 고통이었으며, 입양자녀가 훌륭히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겨 냈을지를 아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정부나 입양기관이 자신과 자녀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지 못했다고 인식하였다.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건네면서 애를 사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자신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될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도 

어린 나이에 해외까지 가서 차별받게 하느니 어떻게 해서라도 직접 키웠을 거라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도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

다고 하면서, 이제 더는 해외로 아이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해외입양의 결정에서 가족찾기와 재회 이후까지 한국 해외입양 제도 안에서 친

생부모와 입양인 자녀가 겪은 인권 침해의 현실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지금까

지 정부나 입양기관이 접근해 온 방식이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입양기관이 재회를 원하는 

친생부모와 입양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 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친생부모를 무시하거나 죄인처

럼 대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대신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성 있는 존재로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자녀의 해외입양 전후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양상

은 해외입양인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해외입양에서 아

동의 인권과 최선의 이익 보장은 친생부모의 인권보장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에서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 속도는 매우 느리고, 친생부모 당사자가 조

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해외입양 제도와 실

천을 개선하는 노력을 꾀할 때는 특별히 친생부모의 인권보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3. 양적 연구

1) 개요

본 양적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해 해외입양인 단체

를 통해 설문을 홍보·소개하고 응답 링크를 배포하였다. 온라인 설문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0

일이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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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양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658명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설문

조사방법 비대면 구글 서베이 

조사기간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1월 30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설문 조사 홍보와 권유 요청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 해외입양인

2) 설문지 개발과 자료수집, 분석방법

[그림 3]은 설문지 개발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에 대한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

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했다. 설문 초안을 본 연구진 내부 사전검사를 통해 1차 수정하였다. 

이후 외부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수정하고, 해외입양인의 사전검사와 의견 수렴 후 3

차 수정하였다. 개발한 영어 설문은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스웨

덴어로 번역해, 총 8개 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번역한 설문은 구글 서베이를 활용해 온라인 

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그림 3] 설문지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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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총 12개 영역, 1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 

빈도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658명을 표본으로 삼고 

최종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n=658 

구분 n %

현재 성별

남성 124 18.8

여성 510 77.5

제3의 성  20  3.0

트랜스젠더   1  0.2

밝히고 싶지 않음   2  0.3

기타   1  0.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  1.7

고등학교 졸업  48  7.3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 134 20.4

학사 졸업 203 30.9

석사 졸업 214 32.5

박사 졸업  48  7.3

 현재 혼인 상태

미혼 159 24.2

기혼 285 43.3

동거  93 14.1

사별   4  0.6

이혼  80 12.2

별거  23  3.5

기타  14  2.1

현재 경제 상태

매우 낮음  43  6.5

낮음 105 16.0

보통 243 36.9

높음 226 34.3

매우 높음  41  6.2

[표 4]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510명, 77.5%)

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최종 학력은 석·박사 졸업자(262명, 39.8%)와 학사 졸업자(203

명, 30.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참여자의 약 70%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졌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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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이나 동거가 378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미혼, 사별, 이혼, 

별거 등은 280명(42.6%)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태는 보통 수준 이상(510명, 77.4%)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약 80%에 이르러 대다수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약 

5명 중 1명은 경제 상태가 낮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 참여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입양 관련 일반적 사항

연구 참여자의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 참여자는 홀트아동복

지회(277명, 43.3%)를 통해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

복지회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 개인적으로 입양된 사람이 10명(1.6%)이었

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22명(3.4%)이나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해외입양이 입양기관 외 다른 

경로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해외입양 아동 수의 공식적인 통계가 실제 통계보다 적다

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표 5] 입양 관련 일반적 사항

n=658

구분 n %

한국에서 입양을 주도한 주체

홀트아동복지회 277 43.3

사회봉사회 142 22.2

대한사회복지회  96 15.0

동방사회복지회  91 14.2

개인 입양  10  1.6

기타   2  0.3 

모름  22  3.4

무응답  18  -

구분
실제 출생년도 입양서류에 표기된 출생년도  

n % n %

1950년대  10  1.5  11  1.7

1960년대  74 11.2  72 10.9

1970년대 313 47.6 316 48.0

1980년대 216 32.8 214 32.5

1990년대 37  5.6 37  5.6

2000년대 8  1.2 8  1.2

구분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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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실제 출생 연도는 1970년대(313명, 47.6%)와 1980년대(216명, 32.8%)가 가장 많았

다. 실제 나이와 출생 연도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610명(92.7%)이었지만,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참여자도 48명(7.3%)이나 있었다. 특히 입양서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세 이상 많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가 25명(3.8%)이나 되었는데, 한두 살 차이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

로 발달상 큰 차이로 이어지는 영유아기에는 입양 후 겪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질적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에는 입양 서류에 기재된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살 많아 입양부모가 입

양인을 지적 지체가 있는 아동으로 여겨 입양가정에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가장 많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 202명(33.2%), 덴마크 98명(16.1%), 스웨덴 65명

(10.7%), 네덜란드 54명(8.9%), 노르웨이 50명(8.2%)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

의 약 67.0%가 미국으로 간 것을 고려하면(이상정 외, 2018) 본 연구는 미국 해외입양인의 참여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3)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표 6]는 연구 참여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자신이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었는지 모르

출생연도의 차이

(실제-입양서류)

-2세 이하 차이 9  1.4 

 -1세 차이 14  2.1 

차이 없음 610 92.7 

+1세 차이 19  2.9 

+2세 이상 차이 6  0.9 

국적
입양 당시 국가명 현재 거주하는 국가

n % n %

미국 202 33.2 222 33.7

덴마크  98 16.1  92 14.0

스웨덴  65 10.7  64  9.7

네덜란드  54  8.9  51  7.8

노르웨이  50  8.2  49  7.4

벨기에  41  6.7  36  5.5

독일  31  5.1  26  4.0

프랑스  27  4.4  19  2.9

오스트레일리아  17  2.8  14  2.1

캐나다   5  0.8   6  0.9

룩셈부르크   2  0.3   2  0.3

이탈리아   2  0.3   3  0.5

기타  14  2.3  69 10.5

무응답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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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명 중 5명 이상은 자신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는지를 몰랐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는 입양서류 대부분에는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으므로 친생가족과 

재회하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 나는 나의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었다.

52

(8.2)

437

(69.1)

143

(22.6)
632

52

(10.6)

437

(89.4)
489

2. 나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

34

(5.3)

266

(41.6)

339

(53.1)
639

34

(11.3)

266

(88.7)
300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친생 형제자매에 관해 아는 연구 참여자만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10명 중 약 9명(89.4%)은 자신이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지 않았고, 10명 1명 이상(11.3%)은 자신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

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친생 형제자매를 최대한 같은 가정에 

입양 보내려는 노력이 미흡했음을 반영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도 지적

한 사항이다.

4) 주요 변수 분석 결과

(1) 인권보호

 ① 인권보호

[표 7]은 한국 입양기관이 입양인의 인권을 얼마나 충분히 보호했는지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보여준다. 한국 입양기관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70% 이상이 모든 항목에서 한국 입양기관이 자신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95% 이상은 입양기관이 자신이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

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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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 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에 대한 인식 

n=658

(한국 입양기관은....)

동의 비동의

n
(%)

n
(%)

1. 나의 해외입양 절차 과정에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
96

(21.5)

350

(78.5)

2. 내가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14

(3.9)

343

(96.1)

3. 입양 배치과정에서 나와 내 형제의 분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7

(17.1)

180

(82.9)

4.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 나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7

(5.0)

325

(95.0)

5. 나의 출생과 원가족에 관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했다.
136

(31.3)

298

(68.7)

6. 내가 나의 출생과 원가족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153

(29.5)

365

(70.5)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매우 동의’와 ‘동의’로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해 분석함.

한편 [표 8]은 한국 정부가 입양인의 인권을 얼마나 충분히 보호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

다. 연구 참여자의 90% 이상은 모든 항목에서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

고 함으로써, 한국 입양기관보다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에 앞서 자기 친생부모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고(97.5%),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98.1%)고 응답하였다.

[표 8]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에 대한 인식

n=658

(한국 정부는...)

동의 비동의

n
(%)

n
(%)

1. 나의 해외입양절차에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
43

(9.0)

436

(91.0)

2. 나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5

(7.4)

437

(92.6)

3. 나의 해외입양에 앞서서 친생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했다.
10

(2.5)

395

(97.5)

4.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9

(1.9)

474

(98.1)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매우 동의’와 ‘동의’로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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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인이 입양 전에 경험했던 인권침해 사실

 ①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표 9]는 연구 참여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

각을 보여준다.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약 50~80%는 친권포기 관련 사실과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부분에 모른다고 대답했다. 

[표 9]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 내 친생부모는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

82
(13.1)

53
(8.4)

493
(78.5)

628

82
(60.7)

53
(39.3)

135

2. 나의 친생부모는 입양을 위해 친권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다.

76
(12.1)

98
(15.6)

455
(72.3)

629

76
(43.7)

98
(56.3)

174

3. 나는 친생모가 모르게 입양되었다.

90
(14.2)

167
(26.3)

378
(59.5)

635

90
(35.0)

167
(65.0)

257

4. 나는 친생부가 모르게 입양되었다.

111
(17.8)

115
(18.4)

398
(63.8)

624

111
(49.1)

115
(50.9)

226

5. 나는 친생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

83
(13.1)

105
(16.6)

444
(70.3)

632

83
(44.1)

105
(55.9)

188

6. 나는 친생부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

57
(9.4)

101
(16.6)

450
(74.0)

608

57
(36.1)

101
(63.9)

158

7. 나의 친생부모는 나의 입양절차를 중단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46
(7.5)

102
(16.6)

465
(75.9)

613

46
(31.1)

102
(68.9)

148

8. 나는 내가 유괴되었다고 생각한다.

54
(8.8)

240
(39.0)

322
(52.3)

616

54
(18.4)

240
(81.6)

294

9.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

233
(37.9)

173
(28.1)

209
(34.0)

615

233
(57.4)

173
(42.6)

406

10.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 

134
(21.9)

191
(31.2)

287
(46.9)

612

134
(41.2)

191
(58.8)

325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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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해외입양인이 주로 영유기 때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와 재회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많은 입양인이 입양서류에 담긴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을 안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중 약 반수 이상은 친생

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고(60.7%),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

로 보고되었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고(57.4%), 자신이 친생부 모르게 입양

되었다(49.1%)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40% 이상이 자신이 친생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고

(44.1%), 자신의 친생부모가 입양을 위해 친권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고(43.7%), 고아호적을 가지

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 기아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41.2%)고 하였다. 

 ② 한국 시설(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표 10]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 한국 양육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다.

235
(37.1)

162
(25.6)

237
(37.4)

634

235
(59.2)

162
(40.8)

397

2. 한국 양육시설에 있을 때 노동을 해야만 했다. (청소, 아동 돌봄, 과도한 허드렛일)

16
(2.8)

418
(72.1)

146
(25.2)

580

16
(3.7)

418
(96.3)

434

3. 한국 양육시설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34
(5.5)

178
(28.6)

410
(65.9)

622

34
(16.0)

178
(84.0)

212

4. 한국 양육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13
(2.1)

196
(31.6)

412
(66.3)

621

13
(6.2)

196
(93.8)

209

5. 입양 배치 전에 학대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흉터가 몸에 있다

77
(12.4)

367
(59.1)

177
(28.5)

621

77
(17.3)

367
(82.7)

444

6. 한국 양육시설은 옷과 음식, 교육이 부족했고, 위생불량, 영양실조, 그리고/또는 인원

과밀이 있었다.

121
(19.5)

90
(14.5)

409
(66.0)

620

121
(57.3)

90
(42.7)

211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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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연구 참여자의 약 90%가 모르거나 없었다고 

답하였다(표 10 참조). 이는 대다수의 해외입양인이 영유아기에 입양되었으므로, 입양 전 상황에 관해

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국 시설 경험을 기억하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 중 반수 이상

은 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고(59.2%), 시설에 옷과 음식, 교육이 부족하고, 위생불량, 

영양실조, 과밀 인원의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해 한국 시설이 아동양육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시사하였다. 

 ③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기억하거나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고 있는 

연구 참여자 대다수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약 10%는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고, 자신을 인도

해준 사람이 자신을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고 응답해 대리입양제도가 수반하는 수많

은 문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 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다. (예: 이동하는 동안 적절한 아동보호가 

없었다.)

30

(4.7)

251

(39.7)

352

(55.6)
633

30

(10.7)

251

(89.3)
281

2. 나를 인도해준 사람은 나를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37

(5.9)

458

(73.4)

129

(20.7)
624

37

(7.5)

458

(92.5)
495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입양서류에 관한 이슈

①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묻는 문항 대부분에 대해 연구 참여자의 약 35%에서 60% 정도

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재회를 안 했다면 입양서류가 

얼마나 정확하고 포괄적인지를 알기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입양서류 정보에 관해 알고 있는 연구 참여

자 중 다수는 자신의 배경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아동인수 보고서와 아동발달 보고서가 정확하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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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 기본 인적 사항이 정확하였다. (예: 출생일)

221

(34.2)

143

(22.1)

283

(43.7)
647

221

(60.7)

143

(39.3)
364

2. 입양서류에 있는 나의 배경정보는 정확했다. 

(예: 친생부모의 사회적 정보, 나를 포기한 사유 등)

95

(15.1)

247

(39.3)

287

(45.6)
629

95

(27.8)

247

(72.2)
342

3.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에는 나의 배경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

302

(46.8)

115

(17.8)

228

(35.3)
645

302

(72.4)

115

(27.6)
417

4.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는 정확하였다.

89

(13.9)

201

(31.4)

351

(54.8)
641

89

(30.7)

201

(69.3)
290

5.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는 포괄적이었다.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75

(11.6)

343

(53.0)

229

(35.4)
647

75

(17.9)

343

(82.1)
418

6. 나의 아동발달 보고서는 정확하였다.

115

(18.1)

131

(20.6)

389

(61.3)
635

115

(46.7)

131

(53.3)
246

7. 나의 아동발달 보고서는 포괄적이었다.

105

(16.4)

259

(40.5)

275

(43.0)
639

105

(28.8)

259

(71.2)
364

8. 나의 의료정보는 정확하였다.

160

(24.7)

126

(19.5)

361

(55.8)
647

160

(55.9)

126

(44.1)
286

9. 나의 의료정보는 포괄적이었다.

112

(17.4)

261

(40.5)

271

(42.1)
644

112

(30.0)

261

(70.0)
373

10. 나의 입양서류에 있는 원가족에 관한 기록은 잘못되었다.

168

(27.0)

192

(30.8)

263

(42.2)
623

168

(46.7)

192

(53.3)
360

11. 나는 다른 아이로 바뀌었다.

(예: 나는 다른 아이의 정보를 가지고 그 아동 대신 입양가정에 배치되었다.)

16

(2.5)

300

(47.0)

322

(50.5)
638

16

(5.1)

300

(94.9)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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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연구 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누락 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10명 중 1명은 법적 문제를 겪었다. 이는 고아호적 관행과 같이 입양기관에서 입

양절차의 편의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기록의 위조가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삶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절감하게 한다.

(4) 해외입양 후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

 ①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10명 중 3명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신체학대나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n=658

예 아니오

n % n %

217 33.5 431 65.5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2명(142명, 21.6%) 이상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는데, 가해자로는 약 10명 

중 7명이 입양모를 지목했고, 그다음으로 입양부를 지목했다. 정서적, 심리적 학대는 10명 중 약 3명

(190명, 28.9%)이 경험했는데, 가해자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입양모를, 10명 중 5명 이상이 입양부

를 지목하였다. 반면 성적 학대는 10명 중 1명 이상(89명, 13.5%)이 경험했는데, 10명 중 4명 이상이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2. 나는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321

(55.3)

178

(30.7)

81

(14.0)
580

321

(64.3)

178

(35.7)
499

13. 나는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법적문제를 겪었다. (예: 시민권)

52

(9.0)

467

(80.5)

61

(10.5)
580

52

(10.0)

467

(90.0)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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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입양부를 지목했고, 10명 중 3명 이상이 입양 형제자매(28명, 31.5%), 10명 중 2명 이상이 

입양가족의 친척(23명, 25.8%8)을 지목하였다. 마지막으로 10명 중 약 2명(113명, 17.2%)이 방임을 

경험했는데, 10명 중 9명이 입양모를, 10명 중 약 7명이 입양부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n=658

문항 

전체 입양부 입양모  
입양 형제

자매

입양

가족의 친척

입양

가족 중 

다른 사람

위탁 가정

n
(%)

n
(%)

n
(%)

n
(%)

n
(%)

n
(%)

n
(%)

1.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람
142

(21.6)

68

(47.9)

99

(69.7)

32

(22,5)

11

(7.7)

5

(3.5)

2

(1.4)

2. 나를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한 사람
190

(28.9)

97

(51.1)

156

(82.1)

41

(21.6)

27

(14.2)

16

(8.4)

2

(1.1)

3. 나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
89

(13.5)

37

(41.6)

6

(6.7)

28

(31.5)

23

(25.8)

10

(11.2)

3

(3.4)

4. 나를 방임한 사람 
113

(17.2)

79

(69.9)

102

(90.3)

10

(8.8)

12

(10.6)

6

(5.3)

2

(1.8)

Note. 복수응답

③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표 15]는 해외입양인의 파양과 관련해서 경험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3명 

이상은 자신의 첫 번째 입양부모가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거의 1명은 첫 

번째 입양 배치가 파양으로 끝난 경험을 했고, 소수이지만,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파양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긴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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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n=658

문항

예 아니오

합계n
(%)

n
(%)

1. 나의 첫 번째 입양부모는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68

(33.9)

327

(66.1)
495

2. 나의 첫 번째 입양 배치는 파양으로 끝났다. 

(예: 나는 첫 번째 입양가정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38

(7.4)

477

(92.6)
515

3.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나는 학대를 받았다.
12

(3.6)

322

(96.4)
334

4. 파양 후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했다.
15

(4.0)

358

(96.0)
373

5. 파양으로 인해 내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겼다.
13

(3.0)

419

(97.0)
432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④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표 16]은 한국 입양기관과 입양 수령국 입양기관의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표 16]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합계n

(%)

n

(%)

n

(%)

1. 한국 입양기관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였다. (예: 내가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하였다.)

45

(7.2)

258

(41.3)

321

(51.4)
624

45

(14.9)

258

(85.1)
303

2.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90

(14.5)

289

(46.5)

243

(39.1)
622

90

(23.7)

289

(76.3)
379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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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후서비스와 관련해서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10명 중 약 8명이 한국 입양기관이 적절한 입양

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고,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이 적절한 입양사후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5)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

①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표 17]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

다. 연구 참여자 중 반수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입양가정 안에서 자기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또한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인

임에 자긍심을 느낀 연구 참여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입양 수령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n=658

문항
동의 비동의

n
(%)

n
(%)

1. 나는 입양가정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였다.
310

(50.1)

309

(49.9)

2. 나는 입양가정 안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다.
186

(30.2)

429

(69.8)

3. 나는 나의 입양가정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325

(52.9)

289

(47.1)

4. 나는 내가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228

(36.7)

393

(63.3)

5. 나는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꼈다.
111

(18.0)

506

(82.0)

6. 나는 입양된 나라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445

(72.2)

171

(27.8)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

[표 18]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10명 중 거의 9명은 소도시나 대도시 부근 교외에서 성장했고, 대다

수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소수 인종 집단의 일원이나 비입양인 한국인,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 

국가 입양인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백인만 사는 지역사회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하

면서 성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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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

n=658

구분 n %

입양가정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대도시  70 11.0

대도시 부근의 교외 182 28.5

소도시 270 42.3

시골지역 116 18.2

성장한 지역 내 

소수 인종집단의 존재

매우 보기 어려움 283 44.5

보기 어려움 217 34.1

자주 보았음  97 15.3

매우 자주 보았음  39  6.1

성장한 지역 내 비입양인 한국인의 존재

매우 보기 어려움 510 80.7

보기 어려움  69 10.9

자주 보았음  27  4.3

매우 자주 보았음  26  4.1

성장한 지역 내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 국가 

입양인의 존재

매우 보기 어려움 340 53.4

보기 어려움 179 28.1

자주 보았음  85 13.3

매우 자주 보았음  33  5.2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정보 요청과 원가족 찾기

 ① 원가족 찾기 경험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원가족 찾기 경험이 있었다. 이는 기존 해외

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뿌리찾기를 시도한 결과(박인선, 

1993)보다 높은 수치였다.

[표 19] 원가족 찾기 경험

n=658

있음 없음

n % n %

492 81.7 110 18.3

Note. 무응답과 ‘기타’는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원가족과의 재회  

[표 20]은 연구 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친생부모 중 최소 1명과 재회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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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최근 5년간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와 재회

한 비율이 5.7%에 지나지 않았다(식약일보, 2021. 10. 19.)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설문조사가 주로 해외입양인 커뮤니티나 단체에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한 협조를 구

해 이루어졌고, 이러한 커뮤니티나 단체를 인지하고 있거나, 직접 가입해 활동하는 해외입양인은 다른 

해외입양인보다 뿌리찾기나 해외입양인 이슈에 더 관심이 큰 특성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

한다.  

[표 20] 원가족과의 재회

n=658

문항

예 아니오

n
(%)

n
(%)

1. 나는 최소 1명의 친생부모를 찾았다.
226

(44.1)

287

(55.9)

2. 나는 친생 형제(자매)를 찾았다.
166

(34.5)

315

(65.5)

3. 나는 확대 원가족/친척을 찾았다.
172

(37.4)

288

(62.6)

4. 내 인생과 관여한 다른 개인을 찾았다.
102

(21.3)

377

(78.7)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또는 기관)과 도움 된 정도

[표 21]은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이나 기관과 도움 된 정도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제시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8명은 원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고, 10명 중 

6명 이상이 다른 해외입양인, 입양 수령국 입양기관, 해외입양인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도움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는 다른 해외입양인과 해

외입양인 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입양인의 원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외입양인 10명 중 4명 정도만이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도 별

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입양인의 원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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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과 도움 된 정도            

n=658

합계

예 도움정도 아니오

n
(%) m sd n

(%)

1. 입양 수령국의 입양기관 520
344

(66.2)
2.27 0.88 

176

(33.8)

2. 입양 수령국의 한국 대사관 449
105

(23.4)
2.09 0.76 

344

(76.6)

3. 한국 입양기관 546
447

(81.9)
2.32 0.91 

99

(18.1)

4. 아동권리보장원 460
181

(39.3)
2.29 0.81 

279

(60.7)

5. 한국 시설 (예: 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474
182

(38.4)
2.14 0.91 

292

(61.6)

6. 한국 경찰 469
175

(37.3)
2.45 0.96 

294

(62.7)

7. 한국 DNA 검사      449
159

(35.4)
2.51 0.93 

290

(64.6)

8. 해외 DNA 검사 (예: 23andMe, My Heritage) 493
307

(62.3)
2.49 0.93 

186

(37.7)

9. 다른 해외입양인 490
325

(66.3)
3.07 0.92 

165

(33.7)

10. 해외입양인 단체 490
323

(65.9)
3.05 0.94 

167

(34.1)

11. 다른 비영리단체 449
160

(35.6)
2.86 0.89 

289

(64.4)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도움정도는 ‘전혀 도움 안됨’(1), ‘도움 안됨’(2), ‘도움됨’(3), ‘매우 도움됨’(4)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7)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표 22]는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이 한국의 해외입양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10명 9명 이상은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568명, 94.7%),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553명, 94%)고 하였고, 거의 9명은 해외입양이 

1980년대에는 이미 정당한 조치가 아니었다(456명, 874%)고 하였다. 아울러 연구 참여자 10명 중 8

명 이상은 한국은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456명, 87.4%), 오래전에 해외입

양을 중단했어야 한다(469명, 85.4%)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은 이들 다수가 고학력자이고, 자신이 지각한 현재 경제상태도 보통 이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해외

입양의 혜택을 통해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인식될 해외입양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

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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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n=658

문항

동의 비동의

n
(%)

n
(%)

1. 한국 전쟁 직후 해외입양은 정당한 조치였다.
272

(55.6)

217

(44.4)

2. 1980년대에도 해외입양은 여전히 정당한 조치였다.
66

(12.6)

456

(87.4)

3.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568

(94.7)

32

(5.3)

4.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
553

(94.0)

35

(6.0)

5. 한국이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455

(83.5)

90

(16.5)

6. 한국은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
469

(85.4)

80

(14.6)

7.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만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92

(43.0)

255

(57.0)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연구 참여자가 ‘매우 동의’와 ‘동의’에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하여 구분함.

(8) 배상 

①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본 연구 참여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23 참조).

[표 23]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n=658

예 아니오

n % n %

479 72.8 156 23.7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배상이 필요하다고 연구 참여자가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의 형태는 [표 2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 참여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모든 항목에서 배상을 원했는데, 특히 해외입양인의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465명, 97%),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철저한 조사(459명, 96.8%), 해외입양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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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452명, 96.2%),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

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448명, 95.5%)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24]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n=479

배상 종류

동의 비동의

n
(%)

n
(%)

1. 해외입양인이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
465

(97.3)

13

(2.7)

2.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모일 수 있는 센터
431

(93.9)

28

(6.1)

3. 해외입양인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적 지원
421

(95.0)

22

(5.0)

4. 해외입양인이 원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드는 여행 비용
442

(95.1)

23

(4.9)

5.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철저한 조사
459

(96.8)

15

(3.2)

6.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
452

(96.2)

18

(3.8)

7.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

448

(95.5)

21

(4.5)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연구 참여자가 ‘매우 동의’와 ‘동의’에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와 ‘동의하지 않음’에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하여 구분함.

4. 해외입양 관련 정책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1) 권위주의 정권 시기 해외입양정책

(1) 이승만 정권(1948~1960)의 해외입양정책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승만 정권 시절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

서 ‘일국일민주의’를 신조로 내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이승만 정권은 혼혈아동과 그 가정을 지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혼혈아동을 민간 구호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방식을 선택했

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하도록 조치”하도록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을 위한 정책을 직접 지시하였고 그 결과 당시 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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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통계를 살펴보면 1950년대 해외입양아동 중 혼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 박정희 정권(1961~1979)의 해외입양정책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정부기관과 민간입양단체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1960년대부터 해외입양 대상 아동은 혼혈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

동, 기아, 미혼모 자녀,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어진 보호 필요 아동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박

정히 정권 시기인 1961년부터 1979년 사이에는 미혼모 가정 출신의 아동이 입양되는 숫자가 4배가량 

증가했다. 해외입양에서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사실은 혼혈아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회적 편견과 배제가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로 옮겨갔음을 드러낸다.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입양특례

법을 만들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입양 아동 숫자에 비례해 입양기관 당 해외입양 대상 아동

수를 배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1985년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얼마 가

지 않아 단체 출국 금지, 개별 입양의 허용, 국내 여론과 언론의 비난 완화 등의 확인을 조건으로 해외

입양 중단조치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은 해외입양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경

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전두환 정권(1980~1987)의 해외입양정책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에서 급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입양을 촉진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해외입

양 아동 수 감축 계획과 인원 제한을 철회했고 해외입양은 전면 개방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연간 만 명 

이상 발생하는 기아와 미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80

년대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해 10년 동안 6만 5천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1985년과 1986년에는 한 해 평균 8천 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1986년에는 한 해 동안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이 6천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9%를 차지했다. 전두환 

정권이 이민 활성화의 일환으로 취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

명을 얻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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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 관련 법제 현황

(1) 입양특례법의 변천

전쟁고아의 국외입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 조치를 ‘간이

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이 

입양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대리입양’의 근거 규정도 명시하였다. 대

리입양제도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들어 아동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야기했다. 1966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

관만이 입양 알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양 알선 기관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였다. 

1976년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고자 할 때는 입양기관이 그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입양 업무를 사실상 입양기관이 전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외에서 입양할 때는 법원

의 인가 절차가 필요 없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외 이주 허가만으로 입양이 가능하였다. 양친이 될 외

국인은 국내에 와서 양자가 될 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입양 성립 전에 입양을 전제로 아동을 자국

으로 입국시킬 수 있었고, 아동을 데리러 한국에 올 필요도 없었다. 입양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취적을 

할 수 있고, 보호시설장의 입양 동의로 입양기관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에는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건전하

게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입양 후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있었고 외국

인 입양부모는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었다. 국내 가정법원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았

다. 또한 입양정보의 보관 의무를 입양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다.

2011년에는 16년 만에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는 원칙을 신설하였고,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시점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제한하는 ‘입양

숙려제’를 도입했다. 또한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는 반드시 양육 지원 정책과 입양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해 상담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친생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와 입양 

동의 서류를 받아왔던 입양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이 아동 복리에 최선인지 

심사하도록 하여 입양신고 대신 허위 친생자 신고를 하던 기존 입양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나아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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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입양인의 권리로 도입했다.

(2) 민법상 입양제도의 변천

1958년 2월 22에 제정한 민법은 민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던 가계 승계를 위한 입양관행을 법제화하

였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가계 승계를 위한 요소는 대폭 폐지했으나 입양의 성립을 당사자 간 

합의와 신고만으로 가능케 하고 있어 입양부모의 자질·요건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심사하는 국가기관

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아동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로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친양자입양 제도가 신설되었다.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

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친양자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민법상 입양제도에 국가기관의 개

입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법원의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민법

도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입양절차상 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했다. 

3) 과거 해외입양절차상 아동인권침해 관행

(1) ‘전쟁고아’의 해외입양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전쟁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후 전쟁

고아를 직접 돌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는 입양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삼았다. 

미국은 1950년 난민법 개정을 통해 양부모를 다 잃은 고아뿐만 아니라 ‘기아가 된 아동’, ‘한 부모만 

남은 아동으로 그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못하고 아동의 출국·입양에 동의하거나 다른 후견인에게 친권

을 포기한 경우’까지 고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961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입양아동은 난민법의 

쿼터 제한 없이 완화된 요건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미국 이민 자격의 하

나로 이민법상 ‘고아’ 자격을 신설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 

34,568명의 고아에게 입양목적의 입국비자를 발급했는데, 그중 한국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4%인 19,283명에 달했다.

(2) ‘고아호적’ 관행

과거 해외입양 대상 아동 중 다수가 고아호적으로 해외입양절차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친생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에 해당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

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모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아동을 기아로 처리한 사례가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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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실종 아이나 미아인 경우, 가족을 찾아주는 노력보다 입양을 우선 추진한 사례도 확인되

었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고아로 처리해 해외입양절차를 진행했던 이유는 고아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

에서부터 미국 비자 발급, 미국 내 입양재판에 이르기까지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양절차가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대리입양’ 관행

한-미 간 입양절차에는 다른 나라 해외입양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리입양’ 관행이 처음

부터 자리 잡았다. ‘대리입양’이란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출신

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양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대리입양은 1950년대 한-미 간 해

외입양을 주도한 홀트 양자회의 회장 해리 홀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비용과 시간상 효율적인 입양절차

의 수행을 위해 입양 알선기관이 입양부모를 대신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대리입

양’은 입양부모가 직접 입양아동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입양할 수 있게 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

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리입양 관행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수의 

급증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4) 입양의 ‘산업화’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1988년 5,00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571달러), 2009

년 1만 7,215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7,074달러), 2018년 기준 홀트 인터내셔널 홈

페이지에 소개된 입양 수수료는 입양 심사비용, 여행 경비 등을 제외하고도 최대 33,600달러에 이른

다. 정부는 입양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수수

료를 해외로 입양 보낼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시설, 병원 등 아동이 있는 시설과 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입양 수수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언론은 한국의 해외입양

이 비즈니스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였다.

4) 해외입양 법·제도의 문제점: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3)과 헤이그협약4)은 입양절차상 아동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21조

4) 헤이그협약 제1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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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원칙은 국내법인 아동복지법5)과 입양특례법6)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승만 정권 때 시작한 해외입양은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겠다는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해외로 입

양되었던 아동 전부가 혼혈아동이었고, 혼혈아동 중 대다수 아동에게는 부모가 존재했다. 부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입양 보낸 것이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었는지 의

문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승만 정권 때 법적 근거 없이 이

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당시 고아입양특례법은 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대책이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최소한의 보호정책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또한 입

양부모의 자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신속 간이하게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한 내용

만 담고 있었다. 혼혈아동으로 시작한 해외입양은 1970년대에 이르러 해외입양 대상 아동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의 아동으로 바뀌었다. 미혼모의 자녀가 해외입양대상 아동이 된 것은 여성의 혼전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가 어

떠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미혼모에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동에게는 부모를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

단한 과거 해외입양절차와 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7)과 헤이그협약8)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선

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헤이그협약은 전문에서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입양할 가정을 찾고, 해외입양은 최후 수단으로 검

토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는 

한국에서 원가정 양육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외입양대상 아동의 90% 이

상을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게 된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혈연 중심의 가족

주의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 국내입양절차에서는 비밀입양 관행이 자리 잡았다. 국

5)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6) 입양특례법 제4조

7)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8)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 중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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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입양가정은 입양신고 대신 허위로 입양아동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이러한 비밀입양 

관행하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임신 

미혼모는 아동을 출산하기도 전에 친권 포기각서와 입양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출산하자마자 자녀

와 생이별해야 했다. 이후 아동의 보호와 입양절차는 입양 알선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했고, 이 

과정에 친생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전무했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상태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완료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지 못했다. 이러한 해외입양관행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에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원가정양육우선의 원칙을 위반한다.

(3) 입양의 공적 책임 원칙 위반

유엔아동권리협약9)과 헤이그협약은 입양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관장할 것을 규정한다10). 현행 

입양절차에서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동의 입양 적격성 결정),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

안에 이루어지는 예비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간 결연, 입

양전제위탁 결정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 단독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원의 입양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사후에 입

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입양을 아동복지체계와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은 최후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입양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입양 의뢰된 아동과 입양부모가 될 가정의 결연도 

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진행해야 한다. 입양 대부분의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 하는 것은 권한 있는 공적 당국이 입양을 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

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4)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중략)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

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동 조문에 근거해 회원국을 상대로 “당사국 내

에서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국이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연령 및 전문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상기 목적의 

9)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10) 헤이그협약 제4, 5,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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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1).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입양

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결

과, 입양기관과 관련 아동복지시설은 입양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내세우며 입양

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족을 상봉하는 사례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드러내 준다. 해외입양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살아가는 동안 반드

시 풀어야 할 화두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마음속 깊이 내재하는 근원적인 불안과 불화를 해

소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해외입양인에게 

정체성을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5)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1)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입양절차 개선

첫째, 아동에 대한 전체 입양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일원화’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

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입양절차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취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입양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입양 관련 기관 종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2)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뿌리찾기의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3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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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양인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가족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의 주

체를 확대하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과거 입양기록의 왜곡· 훼손·분실 등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 대안적 지원을 통해 가족찾기가 최대한 -보면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원가족의 재회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의 재회는 서로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

마와 상처를 나누고 이해해나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회 여정에 입양에 대

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통역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등이 재회 전후로 이루어져야만 수십 년간 단절

되었던 가족관계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3) 원가정 보호의 원칙 실현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

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해외입양아동 중 99.5%가 미혼모 가정 출신인 실정

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첫째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생부모가 빈곤을 이유로 자

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둘째, 혼인 외 자녀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여 혼인 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포용적이고 친

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헤이그협약의 비준

한국은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헤이그협

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

이다12). 입양절차에서 어디까지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할지 이견이 존재하나, 민간에 일임되어 

있던 기존 입양절차를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국회 계류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

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처리하여야 

한다. 

12) 2022. 12. 9.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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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조사 결과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첫째,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에 대

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상해야 하며, 해외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의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하

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

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이관받아 공적으로 영구 

보관해야 한다.

넷째,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이상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

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을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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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Over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understanding about the types and the actual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concerning Korean adoptees, and thereby, 

provide recommendations to improv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domestic child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raise awareness on the need to respo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at a state level, and to develop concrete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as below:

Firstly, South Korea is the country that has sent the largest number of adoptees 

overseas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from the Korean War to 2022. Thus, there is a 

ne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Korean adoptees sent 

overseas. Based on official data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nation 

has sent 170,000 children (200,000 based on the estimate of private institutions) for 

intercountry adoption over the past seven decades. Secondly, South Korea should be 

prepared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intercountry adoptees 

as countries like the Netherlands, Belgium and Switzerland have done at the government 

level. For example, Belgium discovered cases of human rights abuse through such 

investigation and has since discontinued international adoption for two years, starting in 

2021. Thirdly, since there have been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investigate these cases more systematically and 

extensively but to categorize the typ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that have 

occurred. Fourth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to support abused 

adoptees at the state level. If the current research finds human rights abuse cases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confirm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have 

fail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or that the damage resulted 

from loopholes in the nation’s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procedur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countermeasures at the st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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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irst did a literature review of institutions, norms, policies, regulations and 

informal adoption procedures related to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in different 

periods to understand how the Korean government's degree of responsibility i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adopted children has changed over time. In addition, 

investigative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in recipient 

countries including Denmark, the Netherlands, Belgium, and Switzerland, as well as the 

reports of the Chilean government, a sending country, were reviewed. This was followed 

by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Korean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in order to identify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experienced. Finally, quantita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questionnaire developed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qualitative 

study.

2.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data has been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and focus group interviews. 

Interviews with adoptees and original parents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the degree 

of human rights protection provided at the time of their adoption or the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d occurred during the adoption process. For the 

interviews with original parent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cover the following 

topics: the circumstances which led to relinquishment and intercountry adoption, the 

counseling process and the discussions during the counseling that led to the adoption 

decisio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adoption decision, the process of filling out the 

adoption consent form and separation with the child, psychological changes after 

separation, experiences of reuniting with relinquished children, the adequacy of 

adoption records, experiences birth parents had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children, and general views on adoption.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participants' consent. The recorded data was transcribed 

and used as the base data for qualitative analysis, and was systematically analyzed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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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atic analysis. Questions on the aspects of human rights abuses, the key question of 

the study, were segmented into each sub-stage of adoption, and MAXQDA2022, a 

software for mixed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qualitative data. In order to secure 

the integrity and intersubjectivity of the research results, the co-researchers joined the 

interview, exchanged their views, and further shared and discussed the results together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1) Qualitative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ees

[Table 1] Overview of the Qualitative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ees 

Participants
39 intercountry adoptees, 1 adult child of an intercountry adoptee 

(83=female, 75%= born in 1970s or 1980s, 47%=adopted to the US)

Tools Self-developed questions

Methods Individual or focus group interview (in-person or virtual)

Interview Period June 27, 2022 ~ October 16, 2022

Contents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attitude toward intercountry adoptiony adoption

Recruitment Via various Korean intercountry adoptee groups

Participation 

eligibility
Intercountry adoptee or a child of an adoptee who are 18 or older 

[Table 1] shows an overview of qualitative survey on intercountry adoptees.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for overseas adoptees was largely classified into two 

themes: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macroscopic themes’. The first theme of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country adoptions', the overall adoption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 

Period 1: time up to the point when adoption decision was made, Period 2: from the 

point adoption was decided up to before the placement with the adoptive family, Period 

3: from the point of living with an adoptive family and beyond-- the topics that emerged 

from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were classified into these three periods. For the 

theme ‘macroscopic topics’, topics related to the macroscopic perspective, such as the 

institutional system and the government’s role in allowing international adoption to take 

place were separately identified (see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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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pics emerging from interview data of intercountry adoptee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The topic which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by intercountry adoptees participating 

in the study was 'the commodification of adoptees', and the other topics which were 

mentioned extensively were ‘pain, sufferings’ in Period 3, after they were placed to their 

adoptive families, rather than hardship that occurred in the first and second periods. 

Narratives about the topic of 'no validity to one’s adoption' were also present, stating 

that, in principle, some adoptions were not valid in the first place because in Period 1, 

the time before the adoption decision, some children were not orphans and it was not 

certain whether they were abandoned. Participants mentioned that the reason 

intercountry adoption was possible even in these circumstances was because of ‘identity 

laundering' which took place at the adoption facilities. There have been testimonies that 

through the process of identity laundering, the connections the children had with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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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were cut off, human dignity was ignored, and the children were treated like 

products at the facilities. Interviewees described their lives at facilities using expressions 

such as abuse, neglect, exploitation, and poor surroundings. The perspective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during Period 1 included violations not only of the 

adoptees themselves, but also of their birth families emerged repeatedly during the 

interview. In some of the adoption cases, a baby was sent abroad for intercountry 

adoption after it was falsely reported to his/her birth parents that their newborn had 

died. In other cases, some birth parents were coerced to relinquish their child, and some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ir child had already been sent to the foreign country 

when the child in fact was still in South Korea. There was even a case where the birth 

parents’ reques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adoption consent and return of the child was 

rejected, when it was only on the previous day that they had accepted the hospital’s 

recommendation to relinquish.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also found in Period 2 – the time between adoption 

decision and placement with adoptive family. In general, parental consent or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which is the key to the validity of adoption, is 

implemented in Period 2.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n adoption agency did not fully 

explain to birth parents the meaning of adoption; or where the adoption agency 

fomented the birth parents’ consent by minimizing its meaning; or where the adoption 

agency accepted consent of agents such as grandparents or relatives instead of obtaining 

the birth parents’ consent. ‘Problems around relinquishment’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ics. There have been multiple cases of ‘problems with 

paperwork’ such as manipulation of adoption documents, or omission of critical 

information while forcing adop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ccounts of 

there being no evidence of efforts to place biological siblings together with the same 

adoptive parents. There were testimonies of cases where many problems arose due to 

untrained staff or a stranger accompanying the child during transfers, children being 

switched while a single staff was transferring a large number of children, or a transfer 

taking an absurdly large amount of time. Some children were abruptly placed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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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home and not the originally planned destination upon arriving at the airport of 

the recipient country. Some adoptive parents left the airport, leaving a relinquished child 

behind alone at the airport, arguing that the child's disability was more severe than they 

had thought. 

From the point of living with an adoptive family, topics such as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pain, sufferings', and 'problems with poor post-adoption service' were 

highlighted. In particular, topics like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and 'pain, 

sufferings' encompassed many sub-topics. The environment and difficulties that 

intercountry adoptees had to face in their lives after being placed to adoptive families 

raise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validity of intercountry adoption. First of all, 

'inappropriate, unsafe adoptive homes' could be broken down into 'money issues', 

'abuse and neglect', 'adoptive parents with mental health issues', ‘substandards adoptive 

parents', and 'conflicts and challenges in relationships'. In particular, ‘abuse and neglect’ 

was one of most prevailing topics emerged from the interview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high rate of abuse found among the interviewees and the findings from the 

quantitative survey.

The topic of 'pain, sufferings' included sub topics of 'no legal status· homelessness·

wander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psychological, mental health 

consequences', 'difficulties in searching', 'lifelong impact', and 'difficulties in search for 

identity'. Most of these sub-topics were highlighted as the adoptees’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ics through code cloudization (See Figure 2). '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eem to have been universally experienced by overseas adoptees regardless of 

regions, both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absence of a sense of belonging, 

prevalent anxiety, heartbreaking homesickness for origin countries, trauma due to abuse, 

suicide attempts, serious psychological and mental illness seem to be related to the 

unique situation inherent to adop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s of birth 

family search, and in the process of their search, they experienced disappointments 

because they were denied access to their records and/or had to rely on limited 

information. Racial discrimination and difficulties in birth family searches are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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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ly related to difficulties in their identity search.

The absence of post-adoption services can be cited as one of the reasons why many 

topics that emerged in this Period were clustered around difficulties and pain. The 

abuses and neglect in adoptive families went on unchecked and undetected by the 

overseeing agencies, and even when the adoptive child reported the abuse, no proper 

actions were taken. These situations gave adoptees a sense of abandonment repeatedly. 

Moreover, these difficulties and pains experienced by intercountry adoptees do not seem 

to be temporary, meaning that they do not fade over time. It seems that these traumas 

are lifelong, having an ongoing effect even in their present lives.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believed that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in each of the three stages of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were by-products of the macroscopic system that enabled intercountry 

adoption to happen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 fundamental cause of 

intercountry adoption that violates human rights can be found in the macroscopic 

system itself which drives intercountry adoption.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taking children away from their birth parents and placing them 

with adoptive parents within the complex adoption industry system comprised of 

multiple agents rangi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overseas adoption 

agencies, Korean child care facilities, the government of the receiving country, and the 

adoption agencies in the adoption receiving country.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violations cannot be fully understood when looking into the matter in a segmented 

approach. It can only be thoroughly understood whe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and across these multiple agents are taken into account. Even when we know for sure 

that the macroscopic system which places higher priority on the interests of adults than 

that of children is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not easy to pinpoint 

which agent should be held accountable. Meanwhile, adoption agencies, which are 

important agents of this macroscopic system, have been receiving positive recognition as 

saviors of children, while adoptees were portrayed as 'helpless children' in need of a 

savior. This positive image of adoption runs counter to the perception hel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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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untry adoptees that they were mere commodities, sold to the Western “Empires.”

There was a critical point of view that the government, as a key player in the system 

that made intercountry adoption possible, neglected excessive adoption by failing to 

manage and supervise adoption agencies in an orderly manner and not properly setting 

up regulations.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s sugges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role and functions related to adoption, under the 

premise that 'people born in Korea have the rights to be Korean.' This premise can also 

be seen to imply that intercountry adoptees have the rights to own their identity as 

Koreans and the rights to regain their unwillingly forfeited Korean citizenship. The 

specific requests of international adoptees can be categorized into ‘help adoptees’, 

‘repair damage’, ‘supervise agencies’, and ‘tighter management of adoption-related 

documents’. More specifically, they requested the following: full and accurate 

explanations on adoption and its ramifications be given to the birth parents during the 

adoption consent stage; adoptees’ right to full access to their information; sufficient 

support for birth families; a ban on profit generation from adoption; support in 

obtaining legal status in the receiving country; ensuring top priority in adoption is 

placed on children's interests; prevention document forgery; proper document 

preservation; and universalized DNA testing. 

In the interview narratives of intercountry adoptees, not only were various traumas and 

difficulties voiced, but also strength and resilience were displayed despite damage and 

anger. There were some adoptees who actively fought against abuses and literally 

escaped from their adoptive families for their own safety. Some adoptees took on the 

role of taking care of their younger siblings, and some became activists and researchers 

in social justice and academic fields related to adoption.

The results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ion show that many 

intercountry adoptees accuse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adoption agencies, as well 

as adoption agencies in adoptive countries of infringing on their human rights at 

multiple levels, and strongly call for changes.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effort in building a system to secure the right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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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row up with their birth families; Korean adoption agencies’ fabrication of documents 

in pursuit of their own interests rather than protecting the children they were 

responsible for; adoption agencies predatory practices and deception of birth parents 

and coercion during the adoption process, such as not fully explaining the implications 

of adoption, and recommending intercountry adoption in cooperation with hospitals.

In addition, since adoption agencies in adoptive countries did not properly verify the 

qualification of adoptive parents, nor provide follow-up care, some Korean adoptees 

were sent to adoptive parents who weren’t qualified, for instance, adoptive caregivers 

who had mental problems. As a result, adoptees suffered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s in their adoptive families. What made this seemingly impossible thing happen so 

easily was the proxy adoption system, which exempted adoptive parents from having to 

visit Korea to meet their children, and eliminated the need to go through the legal 

adoption process via a Korean court of justice. Overall, the South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its practices seem to have been focused on achieving quick and 

easy adoption results, rather than pursuing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Under this 

system, one might even say that that the adoptees who were sent to good adoptive 

parents and grew up well were the few lucky ones. However, no matter how good the 

adoptive parents were, the majority of adoptees suffered from racial discrimination while 

growing up, and they did not receive sympathy and support from their adoptive parents 

on this issue. In addition, the interviewees thought that their rights to know their origins 

and identities were infringed on due to falsification of adoption records and restriction 

on access to records. [Figure 2] shows the visualization of topics that were frequently 

mentioned during the interviews with the intercountry adoptees.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4 �

[Figure 2] Visualization of Code Clouds

2) Qualitative Research on Birth Parents 

[Table 2] shows an overview of qualitative research on birth parents. The research is 

based on individual interviews with five birth parents who sent their children abroad for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1973 and 2001. As there is limitation for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were adopted during their young childhood to know under what 

circumstances they were adopted, and how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n the 

process of their adoption, the interviews with their birth parents have significant 

meaning in that they not only reveal the experiences of birth parents themselves, but 

also allow us to see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surrounding intercountry 

adoptee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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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the Qualitative Research on Birth Parents 

Participants

- 2 birth mothers, 3 birth fathers 

(Out of 5 birth parents, 2 were in their 60’s and 3 were in his/her 40’s, 70’s and 80’s respectively. 

5 birth parents consented to intercountry adoption of a total of 9 children (5 girls and 4 boys)

- The timing of intercountry adoption: 1 case in 1970s, 3 cases in 1980s, 1 case in 2000s

- All birth parents searched for their relinquished children or have reunited with them. 

- Out of 9 adoptive children, 1 could not be found, but the remaining 8 children have reunited or are 

in contact with their birth parents

Tools Self developed questions 

Methods Individual or focus group interview (in-person or virtual)

Interview Period July 21, 2022 ~ September 16, 2022

Contents
Birth parents' experiences, adoption procedures and condi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reunion, general views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Recruitment 
Via adoptees’ birth parents’ organization and intercountry adoptees who have reunited with their birth 

families 

Participation 

Eligibility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who are 18 or older 

The interview questions for the birth parents were designed and administered in line 

with the research aims of the present study: to find out the actual human rights situation 

of overseas adoptees and violations thereof, and to identify tasks/initiatives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questions asked 

mainly focused on the birth parents' experiences during the overall adoption and 

reunion processes, as well as their general opinion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Answers from the birth parents’ interviews were reviewed/analyzed in time sequence, 

starting from 'adoption decision', 'adoption consent', to 'separation' and 'reunion and 

beyond'. Lastly, ‘thought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human rights of adoptees 

and birth parents’ were explored from the birth parents’ perspective. The finding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below.

First, most of the birth parents had to make the decision to send their children abroad 

for adoption because they faced temporary and/or long-term hardships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hey were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such as economic hardship, 

housing issues, lack of financial support from husbands, difficulty in balancing child care 

and work, conflict with their husbands, and lack of support from birth families. When 

combined, these complex factors put birth mothers in a situation where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m to continue raising their children on their own. Compared to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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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birth fathers experienced less hardship and burden in raising children but 

experienced different types of difficulties mainly due to shifts in marital status. For 

instance, an unmarried birth father had experienced hardship in child-rearing after his 

relationship with his partner deteriorated during her pregnancy. Another birth father 

tried to raise his two young children by himself after divorce, but gave up and asked his 

parents to raise them for him. But soon after, he had to send the kids to his ex-wife’s 

parents due to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of his own parents and lost contact with 

the children. Another birth father, had to give up his children following a hospital's 

recommendation, as he was having hard time financing the operation charges for his 

wife, who had a major surgery during childbirth, shortly after moving from a countryside 

to a small town. 

Often, acquaintances of birth parents or hospitals where their children were born 

advised the birth parents to place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s an alternative way to 

protect them. These recommendations came when the birth parents were in a state of 

panic and crisis because they were not able to get help from relatives or other 

acquaintances while struggling to raise their children. 

The problem with this advice was that the birth parents were wrongly induced to 

decide on intercountry adoption without having the full knowledge of the system. For 

example, some parents were under the assumption that separation from their children 

would only be temporary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after 

they get a  good education abroad. In some cases, birth parents gave up their children 

in exchange for a relief from the immediate economic problem that they faced. 

Second, the decision to relinquish was sometimes made on behalf of birth parents by 

a third party without the birth parents’ knowledge of their children’s being placed for 

intercountry adoption. Most birth parents knew little about intercountry adoption and 

some birth parents were so ignorant about the system that they had no idea that their 

children were being sent overseas, even as they handed the children over to the staff at 

the adoption agency. This was because the staff at the adoption agencies did not provide 

any explanation to the birth parents about who they were, what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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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nd what change it would bring to them and their children. As a result, some of the 

birth parents simply thought that child care facilities were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that their children were finding a new family in Korea. 

Even the birth parents who made the adoption decision firsthand were barely given 

any explanation or counseling as to how their lives and their children’s lives would 

change after adoption, what rights they have as birth parents, what specific experiences 

they and their children would have after the adoption decision, whether or not adoption 

decisions could be revoked and whether or not they could reunite with their children 

later. Worse yet, in some cases, the intercountry adoption decision was made without the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In such cases, the decision on a child’s intercountry 

adoption was made by other people such as grandparents, relatives, and even workers at 

the adoption agencies. Considering that the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is the first thing 

to check when starting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in cases where intercountry 

adoption was proces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birth parents or against the will of 

the birth parents, the legality of intercountry adoptions may have been grievously 

compromised. 

Third, the birth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to go through the 

experience of having their children being sent away immediately after the adoption 

decision was made or  having to find out later that their children were put up for 

adoption without their knowledge and consent. These experiences made the birth 

parents suffer from guilt for having failed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having sent their 

kids away to unknown places to endure times of grief and pain. 

Most of the birth parents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due to intercountry 

adoption suffered from constant regrets and blamed themselves for their decision. They 

said that no matter how tough things got, they should have looked for ways other than 

intercountry adoption. They were concerned about how painful it must have been for 

children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any explanation and regretted that it was a hasty 

decision. 

Such remorse for sending their children to unfamiliar foreign countries was amplified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8 �

when birth parents found out that there was no way to contact their children. All that 

they could do was simply endure the pain, not knowing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The birth parents did not receive any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nor sincere words 

of consolation from people around them and were left to bear the pain throughout their 

lives, alone.

The birth parents faced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to a degree that they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such as emptiness stemming from separation from their 

birth children, drug addictions,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attempts. Despit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ain, most of the birth parents suffered more because they 

could not tell anyone that they had given up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lthough the 

agony that came after parting with the kids gradually abated over time, they had to learn 

to endure it all alone since they were not able to seek outside help.

The level of psychological pain, guilt, regret, and worries for the children that the 

birth parents experienced was beyond comprehension. While enduring such pain, birth 

parents visited the adoption agencies or hospitals that mediated the adoption to inquire 

about ways to reverse the decision and revoke intercountry adoption. However, hospitals 

would not disclose which adoption agencies their children were taken to, and adoption 

agencies did not inform the parents that they had the right to cancel their adoption 

decision. Worse still, the agencies misinformed the parents that once a decision to 

relinquish their child had been made, it was irreversible. Birth parents’ requests to 

revoke the adoption decisions after just a few days were rejected, or forced to be 

dropped.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re is nothing that could be done because the 

children had already left the country to be adopted overseas.

Since some birth parents were told that their kids would come back to see them later 

in adulthood, they looked forward to the day when the kids would visit them again  but 

became depressed when they did not return. The birth parents were not entitled to 

search for their children and this is still the reality to this day. The only way they can 

reunite with their children is to wait until the adoptees search for them. Some birth 

parents who only realized later that their children have been adopted overseas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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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ing TV programs featuring adoptees’ search for original families every morning. 

They had to endure the pain of waiting day after day. Birth parents hoped to reunite 

with their birth children, or at least to hear from them. Every time their contact 

information changed, they visited the adoption agencies and updated the case file, 

waiting for their children whose life or death were unknown to them. 

Fourth, birth parents waited long while searching for their children, but the process of 

confirming kinship presented many challenges. Even when the adopted child visited the 

adoption agency to find their birth parents as an adult, the birth family search was 

fraught with excessive bureaucracy and adherence to rules and regulations that benefited 

only the adoption agencies. Contact and reunion were possible only when the child was 

registered as a member in the family registry or when birth parents left accurate records 

of themselves and continued to update the information by notifying the agency of any 

changes. Even in those cases, the way the contacts/calls were made to check if birth 

parents wanted to meet their children were so simplified that it was too easy for birth 

parents to miss their chance to reunite. There were cases in which birth parents failed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because their adoption papers had names that we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names. In some cases, even if the birth parents left their 

contact information, reunion did not happen because of errors made by adoption 

agencies. Fortunately in some cases, reunions happened through DNA profiling and 

matching even after all formal procedures failed.

While birth parents found great happiness in reuniting with their children after such a 

long wait and difficult process of searching, they experienced cultural and language gap 

for having lived in different cultures for a long time, especially when the birth parents 

were familiar only with Korean culture. Moreover, birth parents who married and created 

a new family after sending their children for adoption faced the challenge of deciding 

whether or not to tell their new family about the existence of an adopted child. They 

worried about how their spouses and new family members would think of them when 

they confessed that they had given up a baby for adoption, and whether the new family 

would accept the adopted child as their family member. The birth parents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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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or whose spouse was also a birth parent of the adoptee did not need to inform 

the existence of an adopted children, but all the rest decided to inform their new 

spouses about the adopted children. The birth parents felt their ego shrinking when 

telling their spouses about the adoption and was hurt when their spouses did not treat 

the adopted children as nicely as they had promised. 

The birth parents expected the long-awaited reunion with their children to be a 

‘beginning of happiness’. But in reality, they learned that it was a ‘new beginning’ in 

which they could only gradually narrow the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birth 

children. They carefully talked about their past pains and difficulties, listened to each 

other and went together on a long journey of getting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acknowledging their differences. In fact, both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experienced psychological depression, lethargy, and suicidal thought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reunion from re-living the trauma from the past. Although 

intercountry adoptees were able to receive psychotherapy in the recipient countries, 

birth parents in Korea had to struggle with the trauma alone because there was no one 

to share their feelings safely nor professional counseling available to them. As such, 

while many birth parents thought that the reunion would be the end of a long period of 

pain, it was more like a new beginning of a long journey of sharing and understanding 

differences, traumas, and scars of the past together. 

Fifth, all five birth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responded that if they 

were to go back in time to when they sent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decide again, 

they would never give up their children. They hoped that the government’s various 

proposed measures will allow Korean children to grow up in Korea and prevent them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They also expressed a wish for 

intercountry adoption to cease. This response did not come from the idea that 

intercountry adoption was entirely bad or that their adoptive children’s lives in foreign 

countries were worse than the lives they would have had if they stayed in Korea. Instead, 

it reflected the huge pain the birth parents suffered, which no one would be able to 

fathom unless they experienced it themselves. It also stems from knowing how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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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ship their children must have gone through living as an intercountry adoptee, even 

though they were grateful that their children have grown up so well. 

The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did not protect their human rights and those of their children. They 

strongly criticized the adoption agencies stating that the agencies were essentially buying 

children for a pittance without explaining to the birth parents the adoption process in 

detail. They noted that had they known that their children were being sent overseas for 

adoption, they would have raised their children at all costs and prevent their children 

from being exposed to racial discrimination at a young age. They asserted that too many 

children were sent abroad for adoption in Korea, even in the 1970s, when making a 

living was not a problem, and emphasized that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not be a 

family planning option. 

The birth parents of intercountry adoptee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bir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within the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making the decision to relinquish all the way up to 

family search and reunion. They no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government and 

the adoption agencies need to completely change the approach they have taken so far. 

In particular, adoption agencies need to more actively help the birth parents who wish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And in this process, there needs to be a total shift in 

perspective towards birth parents, to respect their minimum human rights and to treat 

them with dignity, and real action needs to be taken to move away from treating birth 

parents like criminals and forcing them to remain silent.

The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the birth parents before and 

after their children's intercountry adoption were closel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intercountry adoptees. This suggests that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and working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re inextricably 

related in intercountry adoption. In Korea, the pace of institutional change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in intercountry adoption is happening at an awfully 

slow pace, and it is still difficult for the birth parents to systematically raise their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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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mand improvements. Therefore, when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nd practic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birth parents are protected.

3. Quantitative Research

1) Overview

This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of the present study and was publicized and distributed 

through intercountry adoptee-led organizations. The online survey period was from 

October 20th to November 30th (see Table 3).

[Table 3] Overview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Participants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n=658)

Tools Self-developed questionnaire

Methods Google survey

Survey Period October 20, 2022 ~ November 30, 2022

Contents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attitude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Recruitment Via various Korean intercountry adoptee groups and on-line communities

Participation 

Eligibility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who are 18 or older

2) Questionnaire Developmen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Figure 3] show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questionnaire. First,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qualitative data on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The first draft of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through an internal preliminary examination by the research team. Afterwards, 

the second revis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the opinions of eight outside advisors, and 

the third revision was made based on review and feedback of intercountry adoptees. The 

English version of the questionnaire that was developed was translated into D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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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French, German, Italian, Norwegian and Swedish to prepare questionnaires in 

total eight languages. The translated questionnaires were made available online using 

Google Forms.

Questionnaire Development Process

Qualitative Data Analysis 

Derivation of Questions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Revision of Questions by the 
Research Team

Revision of Questions with Input 
from Advisors

Revision of Questions with Input 
from Adoptees

Preparation of Google Survey 
in  8 Languages

Translation into 8 Languages

Distribution of Completed 
Survey Links

Research team 
provided feedback 
after review 

Advisory committee 
members provided 
feedback after review

 
Korean overseas 
adoptees provided 
feedback after taking 
a pre-test of the 
survey

[Figure 3] Questionnaire Development Proces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total of 12 fields and 136 question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In this study, the data obtained from 658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was used as a sample for fi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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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neral Characteristic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658 

[Table 4] shows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s for the 

current gender, the majority were female (510 persons, 77.5%). As for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Master’s and Ph.D or other professional degree (262 persons, 39.8%) and 

Bachelor’s degree (203 persons, 30.9%) were the most common, indicating that 

approximately 7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completed, at least, higher education. As 

for the current marital status, 378 people (57.4%) were married or in a civil union or in 

a domestic partnership while 280 people (42.6%) were single, widowed, divorced, or 

separated. About 8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is 

Categorization n %

Current 

Gender

Male 124 18.8

Female 510 77.5

Third gender 20 3.0

Transgender 1 0.2

Unrevealed 2 0.3

Other 1 0.2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1 1.7

High school 48 7.3

Some college or university education 134 20.4

Bachelor’s degree 203 30.9

Master's degree 214 32.5

Ph.D or other professional degree 48 7.3

Current 

Marital Status

Single, never married 159 24.2

Married or in a civil union 285 43.3

In a domestic partnership 93 14.1

Widowed 4 0.6

Divorced 80 12.2

Separated 23 3.5

Other 14 2.1

Current Economic Status

Much lower than average 43 6.5

Lower than average 105 16.0

About average 243 36.9

Above average 226 34.3

Much above average 4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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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or above average (510 persons, 77.4%) indicating that the majority are in a 

relatively stable state. However, one in five respondents said that their economic status 

was lower than average or much lower than average, indicating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number of participants who are suffering financial difficulties.

(2)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Adoption 

Gener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dop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is presented in 

[Table 5].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the most were adopted overseas via Holt 

Children's Services (277 persons, 43.3%), followed by Korea Social Services, Korea 

Welfare Society, and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Among the overseas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en (1.6%) were adopted via personal channels, and 22(3.4%) 

responded that they did not know their adoption agency. This corroborates that the 

official statistics on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overseas in South Korea are 

misrepresentative of the actual statistics.

[Table 5] General Information Regarding Adoption 

n=658

Period
Actual Year of Birth (YOB)

YOB Written on 

Adoption Document 

n % n %

1950s 10 1.5 11 1.7

1960s 74 11.2 72 10.9

1970s 313 47.6 316 48.0

1980s 216 32.8 214 32.5

1990s 37 5.6 37 5.6

2000s 8 1.2 8 1.2

Category n %

Difference in Actual YOB and 

YOB on Adoption File

(Actual – On File)

-2 Years and More 9 1.4 

-1 Year 14 2.1 

No Difference 610 92.7 

+1 Year 19 2.9 

+2 Years and More 6 0.9 

Country
Receiving Country Current Residence

n % n %

USA 202 33.2 222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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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the actual year of birth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majority were born 

in 1970s (313 persons, 47.6%) followed by those who were born in 1980s (216 persons, 

32.8%). And for 610 participants (92.7%),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ir actual 

ages and the year of birth written on their adoption files, while for 48 participants (7.3%) 

a discrepancy existed. For 25 participants (3.8%), the ages written on the adoption file 

were more than one year older than their actual ages, which could have caused 

problems after the adoption placement as even one or two years of misreported age 

difference can lead to a significant physical or psychological development gap dur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One of the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actually two years younger than the age written in the adoption 

file, so the adoptive parents regarded the adoptee as a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led to constant troubles and difficulties for the adoptee in the 

adoptive family.

Denmark 98 16.1 92 14.0

Sweden 65 10.7 64 9.7

The Netherlands 54 8.9 51 7.8

Norway 50 8.2 49 7.4

Belgium 41 6.7 36 5.5

Germany 31 5.1 26 4.0

France 27 4.4 19 2.9

Australia 17 2.8 14 2.1

Canada 5 0.8 6 0.9

Luxembourg 2 0.3 2 0.3

Italy 2 0.3 3 0.5

Other 14 2.3 69 10.5

Unanswered 50 - - -

Category n %

Adopting Channels

in Korea

Holt Children’s Services 277 43.3

Korea Social Service 142 22.2

Korean Welfare Services 96 15.0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91 14.2

Private Adoption 10 1.6

Others 2 0.3 

Unknown 22 3.4

Unanswered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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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that the majorit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adopted to was the 

USA (202 persons, 33.2%), followed by Denmark (98 persons, 16.1%), Sweden (65 persons, 

10.7%), the Netherlands (54 persons, 8.9%) and Norway (50 persons, 8.2%). Considering 

the fact that 67.0% of the entire intercountry adoptees from Korea hitherto were 

received by the USA (Sangjeong Lee, et al., 2018), relatively fewer adoptees in the USA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3) Information on Original Siblings

[Table 6] indicates that more than two out of ten respondents were not aware if they 

were adopted to the same adoptive family with their siblings or not, and more than five 

out of ten did not know if their original siblings were adopted by different families or 

not. 

This is because most of adoption files do not provide information about biological 

siblings. It is not possible for adoptees to know about their original siblings for sure 

unless  they have reunited with their original family after adoption.

[Table 6] Information on Original Siblings 

n=658

Questions

Yes No Don’t know 

Totaln

(%)

n

(%)

n

(%)

1. My sibling(s) from the original family was/were placed to an adoptive 

home with me.

52

(8.2)

437

(69.1)

143

(22.6)
632

52

(10.6)

437

(89.4)
489

2. My sibling(s) from the original family was/were placed to other 

adoptive home(s).

34

(5.3)

266

(41.6)

339

(53.1)
639

34

(11.3)

266

(88.7)
300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When only the responses of those participants who knew about their original siblings 

were analyzed, around nine out of ten (89.4%) were not adopted to the same adoptive 

family with their siblings. More than one out of ten (11.3%) answered that their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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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lings were placed in different adoptive families from theirs. This reflects the lack of 

effort in trying to place original siblings in the same adoptive family (preservation of 

family) as much as possible, which is something that was commonly pointed out by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qualitative research.

4) Analysis of Main Variables

(1) Protection of Human Rights 

① Protection of Human Rights

[Table 7] shows what the participants thought about Korean adoption agencies’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adoptees. More than 70% of the respondents marked 

“Disagree” in all the questions, saying that Korean adoption agencies did not protect 

their human rights sufficiently. More than 95%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agencies did 

not make enough efforts to prevent them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original 

families and to pursue domestic adoption opportunities before considering international 

adoption.

[Table 7] Perception of Korean Adoption Agencies’ Human Rights Protection 

n=658

South Korean Adoption Agencies...

Agree Disagree

n

(%)

n

(%)

1. had my best interest in mind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96

(21.5)

350

(78.5)

2. did everything to prevent me from being separated from my

  original family. 

14

(3.9)

343

(96.1)

3. did everything to keep my siblings together in the process 

  of adoption placement.

37

(17.1)

180

(82.9)

4. involved in my placement did everything to find a placement

  for me in Korea before they considered intercountry adoption.

17

(5.0)

325

(95.0)

5. properly stored the records related to my birth and 

  original family.  

136

(31.3)

298

(68.7)

6. gave me access to the records related to my birth and 

  original family.

153

(29.5)

365

(70.5)

Note 1.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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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2. ‘Strongly Agree’ and ‘Agree’ were re-coded as ‘Agree’, and ‘Strongly Disagree’ and ‘Disagree’ were re-coded as ‘Disagree’ 

for analysis.

Meanwhile, [Table 8] prese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thoughts about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protecting intercountry adoptees’ human rights. More than 90% 

participants answered “No” to all questions, revealing a negative perception of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they said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provide proper support to their original parents prior to the 

intercountry adoption placement (97.5%), and did not have systemic measures to prevent 

unnecessary intercountry adoption (98.1%).

[Table 8] Perception of Korean Government’s Human Rights Protection 

n=658

Korean Government...

Agree Disagree

n

(%)

n

(%)

1. had my best interest in mind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43

(9.0)

436

(91.0)

2. did everything to protect my human rights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35

(7.4)

437

(92.6)

3. properly supported my original parents before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began

10

(2.5)

395

(97.5)

4. had systemic measures for preventing an unnecessary intercountry adoption
9

(1.9)

474

(98.1)

Note 1.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he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Strongly Agree’ and ‘Agree’ were re-coded as ‘Agree’, and ‘Strongly Disagree’ and ‘Disagree’ were re-coded as ‘Disagree’ 

for analysis.

(2) Violation of Human Rights before Adoption Placement

 ① Facts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Table 9] shows what participants think about the experiences their birth parents had 

while giving consent during the adoption process. When asked about their parents’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around 50~8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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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s and Experiences Regarding the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n=658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Though the above questions are hard to answer unless the participants reunited with 

their original parents, as most were adopted in their early childhood or infancy, it can 

be reflective of the distrust that many intercountry adoptees have towards the 

Question

Yes No Don’t know

Totaln

(%)

n

(%)

n

(%)

1. My original parent(s) was/were misinformed about the meaning and 

ramifications of adoption.

82

(13.1)

53

(8.4)

493

(78.5)
628

82

(60.7)

53

(39.3)
135

2. My original parents were coerced into relinquishing me for adoption. 

76

(12.1)

98

(15.6)

455

(72.3)
629

76

(43.7)

98

(56.3)
174

3. I was adopted without the knowledge of my original mother.

90

(14.2)

167

(26.3)

378

(59.5)
635

90

(35.0)

167

(65.0)
257

4. I was adopted without the knowledge of my original father.

111

(17.8)

115

(18.4)

398

(63.8)
624

111

(49.1)

115

(50.9)
226

5. I was adopted against the will of my original mother.

83

(13.1)

105

(16.6)

444

(70.3)
632

83

(44.1)

105

(55.9)
188

6. I was adopted against the will of my original father.

57

(9.4)

101

(16.6)

450

(74.0)
608

57

(36.1)

101

(63.9)
158

7. My original parents wanted to discontinue my adoption but was(were) told 

that it was too late.

46

(7.5)

102

(16.6)

465

(75.9)
613

46

(31.1)

102

(68.9)
148

8. I know and suspect that I was kidnapped.

54

(8.8)

240

(39.0)

322

(52.3)
616

54

(18.4)

240

(81.6)
294

9. I had an orphan hojuk(family registry) and/or was reported abandoned 

when there wasn’t enough evidence to confirm it.

233

(37.9)

173

(28.1)

209

(34.0)
615

233

(57.4)

173

(42.6)
406

10. I had an orphan hojuk(family registry) and/or was reported abandoned 

when the evidence proved that I was not. 

134

(21.9)

191

(31.2)

287

(46.9)
612

134

(41.2)

191

(58.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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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written on their adoption files. Those who answered that they remembered 

the facts and experiences regarding original parents’ consent on adoption, more than 

half answered that their original parents were given wrong information about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adoption (60.7%). Furthermore, they were reported as 

orphans or abandoned children although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57.4%), or 

adopted without their original parents knowing (49.1%). Moreover, more than 40% said 

they were adopted against the wishes of their original mother (44.1%), their original 

parents were coerced into relinquishing parental rights for adoption (43.7%), and that 

they were reported as orphans or abandoned children despite there being evidence 

proving otherwise (41.2%). 

 ②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ies 

As for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in the South Korean child care 

facilities, about 90% of the participants marked “No” or “Don't know” (See Table 10). 

This is probably because the majority of intercountry adoptees were sent to the receiving 

country in their early childhood or infancy and do not remember the circumstances 

before their adoption.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ho said they 

remembered their experiences in South Korean facilities said they were given a new 

name and age by the facilities (59.2%) and that the facilities did not provide enough 

clothing, food or education, and they suffered from poor hygiene, malnutrition and 

overcrowded living conditions, suggesting how inadequate those facilities’ environments 

were for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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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ies

n=658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③ Issues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Most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 remembered or were informed of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experienced while traveling to the receiving country said they had no 

critical issues with it. However, around 10%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experienced 

problems during the transfer to the adoptive country and the person who escorted them 

to the adoptive country handed them to person(s) other than their adoptive parents, 

revealing one of many problems that proxy adoption system entailed. (See Table 11). 

Questions

Yes No Don’t know

Totaln

(%)

n

(%)

n

(%)

1. I was given a new name and age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235

(37.1)

162

(25.6)

237

(37.4)
634

235

(59.2)

162

(40.8)
397

2. I was asked to work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prior to the adoption 

placement. (cleaning, child care, excessive chores)

16

(2.8)

418

(72.1)

146

(25.2)
580

16

(3.7)

418

(96.3)
434

3. I was physically abused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34

(5.5)

178

(28.6)

410

(65.9)
622

34

(16.0)

178

(84.0)
212

4. I was sexually abused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13

(2.1)

196

(31.6)

412

(66.3)
621

13

(6.2)

196

(93.8)
209

5. I had or have marks and scars which have made me suspect that I 

endured physical abuse before the adoption placement.

77

(12.4)

367

(59.1)

177

(28.5)
621

77

(17.3)

367

(82.7)
444

6.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there was lack of clothes, food, education, 

poor poor hygiene, malnutrition and/or overcrowded rooms.

121

(19.5)

90

(14.5)

409

(66.0)
620

121

(57.3)

90

(42.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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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ssues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n=658

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3) Issues with the Adoption Files 

 ① Correct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Information in Adoption Files

When asked about the correct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adoption file, 

35%~60%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See Table 12). 

In fact, if an intercountry adoptee had no chance to meet his/her original parents,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accuracy and comprehensiveness the adoption file. However, many 

participants who had some knowledge about the information in his or her adoption file 

said that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mselves was not correct, and neither the 

intake report nor the progress report we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able 12] Correct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Adoption Files 

n=658

Questions

Yes No
Don’t 

know
Total

n

(%)

n

(%)

n

(%)

1. Issues were reported during the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30

(4.7)

251

(39.7)

352

(55.6)
633

30

(10.7)

251

(89.3)
281

2. The person who escorted me handed me  over to adults who were not 

assigned as my adoptive parents. 

37

(5.9)

458

(73.4)

129

(20.7)
624

37

(7.5)

458

(92.5)
495

Question

Yes No Don’t know

Totaln

(%)

n

(%)

n

(%)

1. Basic identification information (e.g.: date of birth) was correct.

221

(34.2)

143

(22.1)

283

(43.7)
647

221

(60.7)

143

(39.3)
364

2.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e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e.g.: the 

original pare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reasons for relinquishment, 

etc.)

95

(15.1)

247

(39.3)

287

(45.6)
629

95

(27.8)

247

(72.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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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Unanswered, ‘N/A’ and ‘Don't know’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value,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More than six out of ten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emotional and 

3.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e in adoption file was missing from my intake 

report.

302

(46.8)

115

(17.8)

228

(35.3)
645

302

(72.4)

115

(27.6)
417

4. The intake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89

(13.9)

201

(31.4)

351

(54.8)
641

89

(30.7)

201

(69.3)
290

5. The intake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comprehensive (included essential 

information).

75

(11.6)

343

(53.0)

229

(35.4)
647

75

(17.9)

343

(82.1)
418

6. The progress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115

(18.1)

131

(20.6)

389

(61.3)
635

115

(46.7)

131

(53.3)
246

7. The progress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comprehensive.

105

(16.4)

259

(40.5)

275

(43.0)
639

105

(28.8)

259

(71.2)
364

8. The medical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160

(24.7)

126

(19.5)

361

(55.8)
647

160

(55.9)

126

(44.1)
286

9. The medical report was comprehensive.

112

(17.4)

261

(40.5)

271

(42.1)
644

112

(30.0)

261

(70.0)
373

10. I found false narratives about my original family in my adoption file.

168

(27.0)

192

(30.8)

263

(42.2)
623

168

(46.7)

192

(53.3)
360

11. I was switched. (i.e., I was sent in place of another child and given that 

child’s identity.)

16

(2.5)

300

(47.0)

322

(50.5)
638

16

(5.1)

300

(94.9)
316

12.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emotional/ psychological difficulties.

321

(55.3)

178

(30.7)

81

(14.0)
580

321

(64.3)

178

(35.7)
499

13.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legal   difficulties. (e.g.: citizenship)

52

(9.0)

467

(80.5)

61

(10.5)
580

52

(10.0)

467

(90.0)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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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difficulties due to missing or incorrect information in the adoption file, 

and one out of ten experienced legal problems in the recipient country. It leads to our 

realization that forgery of records, such as the routine practice of making adoptees 

orphans using fake family register for the procedural conveniences of the adoption 

agencies, could seriously affect the intercountry adoptees’ life and psychological welfare 

after placement.

(4) Violation of Human Rights after Intercountry Adoption Placement 

 ①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Adoptive Home

Around three out of ten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experienced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raumatic childhood experiences: physical 

abuse, sexu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in adoptive family. (See Table 13). 

[Table 13] Child Abuse and Neglect in the Adoptive Home

n=658

Yes No

n % n %

217 33.5 431 65.5

Note. Unanswered items have been processed as missing.

②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More than two out of ten research participants (142 persons, 21.6%) experienced 

physical abuse, and of them, seven out of ten identified the adoptive mother as the 

perpetrator, followed by the adoptive father. Regar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abuse, around three out of ten (190 persons, 28.9%) were exposed to it. Of them, eight 

out of ten adoptees named the adoptive mother and five out of ten pointed to the 

adoptive father as the perpetrator. Meanwhile, more than one out of ten experienced 

sexual abuse (89 persons, 13.5%), and of them, more than four out of ten pointed to the 

adoptive father as the perpetrator, while more than three out of ten pointed to their 

adoptive siblings(23 persons, 31.5%), and more than two out of ten indicated relatives of 

the adoptive family as the perpetrator. Lastly, almost two out of ten (113 person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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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es experienced neglect by the adoptive mother (nine out of ten) or by the 

adoptive father (seven out of ten) (See Table 14).

[Table 14] Main Child Abuser 

n=658

Note. Multiple answers were allowed.

③ Issues around Adoption Disruption

[Table 15] shows the difficulties adoptees experienced after adoption disruption. More 

than three out of ten participants said their first adoptive parents were not suitable for  

adoption. For almost one out of ten participants, their first adoption ended up in 

dissolution. A few participants experienced or witnessed child abuse in the foster home 

they were placed in after adoption disruption or had problems with the legality of their 

residency status due to the dissolution.

Questions

Total
Adoptive 

Father

Adoptive 

Mother

Adoptive 

Siblings

Adoptive 

Relatives

Other in 

Adoptive 

Family

Foster 

Home

n

(%)

n

(%)

n

(%)

n

(%)

n

(%)

n

(%)

n

(%)

1. Person who abused me physically.
142

(21.6)

68

(47.9)

99

(69.7)

32

(22,5)

11

(7.7)

5

(3.5)

2

(1.4)

2. Person who abused me emotionally/

psychologically.

190

(28.9)

97

(51.1)

156

(82.1)

41

(21.6)

27

(14.2)

16

(8.4)

2

(1.1)

3. Person who abused me sexually.
89

(13.5)

37

(41.6)

6

(6.7)

28

(31.5)

23

(25.8)

10

(11.2)

3

(3.4)

4. Person who neglected me 
113

(17.2)

79

(69.9)

102

(90.3)

10

(8.8)

12

(10.6)

6

(5.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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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Issues around Adoption Disruption

n=658

Note. No respons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④ Appropriateness of Post-Adoption Service

[Table 16] presents the opinions of the study participants on the appropriateness of 

post-adoption services of Korean adoption institutions and adoption agencies in the 

adoption recipient country.

[Table 16] Issues Regarding Post-Adoption Service 

n=658

Questions

Yes No

Totaln

(%)

n

(%)

1. The South Korean adoption agency followed up to verify delivery of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e.g.: It checked to make sure that I had 

acquired citizenship.)

45

(14.9)

258

(85.1)
303

2. The adoption agency in my adoptive country provided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90

(23.7)

289

(76.3)
379

Note. Non-respons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Questions
Yes No

Totaln

(%)

n

(%)

1. My first adoptive parents were not fit to adopt.
168

(33.9)

327

(66.1)
495

2. My first adoption placement was disrupted. 

(e.g.: I was moved from my first adoptive home to another place.)

38

(7.4)

477

(92.6)
515

3. I was a victim of child abuse in my foster placement after adoption disruption.
12

(3.6)

322

(96.4)
334

4. I witnessed child abuse in my foster placement after adoption disruption.
15

(4.0)

358

(96.0)
373

5. I have had issues with legal status due to adoption disruption.
13

(3.0)

419

(97.0)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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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eight out of ten participants in the study who responded said that Korean 

adoption agencies did not check if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were provided, and 

that the adoption agency in the adoptive country did not provide adequate 

post-adoption services.

(5)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①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Table 17] present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on the sense of belonging in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It was found that about half of the 

study participants understood their ethnic background and felt that they belonged in 

their adoptive families. However, only about three out of ten participants felt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ir ethnic background in adoptive families or a sense of belonging in 

the community they grew up in. In addition, less than two out of ten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proud of their Korean background while growing up in their adoptive 

families, and more than seven out of ten experienced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adoptive country.

[Table 17]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n=658

Questions

Agree Disagree

n

(%)

n

(%)

1. I understood my ethnic background in my adoptive home.
310

(50.1)

309

(49.9)

2. I felt good about my ethnic background in my adoptive home.
186

(30.2)

429

(69.8)

3. I felt that I belonged to my adoptive family.
325

(52.9)

289

(47.1)

4. I felt that I belonged to the community that I grew up in.
228

(36.7)

393

(63.3)

5. I had a lot of pride in being Korean while growing up in my adoptive country.
111

(18.0)

506

(82.0)

6. I often encountered racial discrimination in my adoptive country.
445

(72.2)

171

(27.8)

Note. Non-response, Not Applicabl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he total cases per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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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doptive Homes

According to Table 18, nearly nine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grew up in suburbs 

near small towns or large cities, and the majority rarely saw members of minority ethnic 

groups, non-adopted Koreans, Korean adoptees, or adoptees with different background 

in their growing regions, often experiencing racial discrimination in predominantly white 

communities.

[Table 18]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doption Families 

n=658

Note. Non-response, Not Applicabl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6) Information Request and Birth Family Search

① Birth Family Search 

As shown in Table 19, eight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had experience in searching 

for their birth families. This was higher than the figure of more than six out of ten found 

in a previous study on birth family search by intercountry adoptees (Park In-sun, 1993).

Classification n %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where adoptive 

families belonged

Large cities 70 11.0

Suburb near a large city 182 28.5

Small city or town 270 42.3

Rural area 116 18.2

Opportunities to meet ethnic minorities

Rarely 283 44.5

Not often 217 34.1

Often 97 15.3

Very often 39 6.1

Opportunities to meet non-adopted Koreans 

Rarely 510 80.7

Not often 69 10.9

Able to see often 27 4.3

Very often 26 4.1

Opportunities to meet Korean adoptees or other 

adoptees from different countries

Rarely 340 53.4

Not often 179 28.1

Often 85 13.3

Very often 3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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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Birth Family Search 

n=658

Have Searched Have Not Searched

n % n %

492 81.7 110 18.3

Note. No response and 'other'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② The Result of One’s Search

[Table 20] shows that more than four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have been reunited 

with at least 1 birth parent. This is a very high figure when compared to the success rate 

of only 5.7% for intercountry adoptees who have filed for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released by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Food and Drug News, October 19, 2021). These result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mainly through communities or 

organiz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since adoptees who are aware of these 

organizations or are members of these communities may be more interested in birth 

search than other intercountry adoptees. 

[Table 20] The Result of One’s Search

n=658

Questions
Yes No

n

(%)

n

(%)

1. I found at least one original parent.
226

(44.1)

287

(55.9)

2. I found my original siblings.
166

(34.5)

315

(65.5)

3. I found my relative(s) from my original extended family.
172

(37.4)

288

(62.6)

4. I found other individuals who were involved in my life.
102

(21.3)

377

(78.7)

Note. Non-response, Not Applicable' (N/A) and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③ Entities that Helped Birth Family Search and Their Degree of Help

[Table 21] presents the responses of study participants on the entities who helped them 

with birth family search and how they perceive the degree of help they recei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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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Eight out of ten of the study participants received help from Korean adoption 

agencies in finding their original families, and more than 6 out of 10 received help from 

other individual adoptees, adoption agencies in the adoptive country, and adoptee 

organizations. However, when asked how helpful the entities actually were, only other 

individual adoptees and intercountry adoptee organizations were perceived as helpful. 

Moreover, only about 4 out of 10 intercountry adoptees have received help from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currently supports intercountry 

adoptee’s search for birth families, suggesting that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and 

improve its services to support intercountry adoptees' search for birth families.

[Table 21] Entities that Helped Birth Family Search and Degree of Help

n=658

Note 1. No response, N/A, and 'I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The degree of help was asked on a scale of four: 'not helpful at all' (1) 'not helpful' (2), 'helpful' (3) and 'very helpful' (4).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level of help.

(7) Attitude toward/Opinion about Intercountry Adoption

[Table 22] shows how intercountry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nk about 

Total
Yes Degree of Help No

n
(%)

m sd
n

(%)

1. The adoption agency in the adoptive country 520
344

(66.2)
2.27 0.88 

176
(33.8)

2. The South Korean embassy in my adoptive country 449
105

(23.4)
2.09 0.76 

344
(76.6)

3. The adoption agency in South Korea 546
447

(81.9)
2.32 0.91 

99
(18.1)

4.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ren 460
181

(39.3)
2.29 0.81 

279
(60.7)

5. South Korean facilities (e.g., orphanage, child care institutions, etc.) 474
182

(38.4)
2.14 0.91 

292
(61.6)

6. South Korean police 469
175

(37.3)
2.45 0.96 

294
(62.7)

7. DNA testing service in Korea 449
159

(35.4)
2.51 0.93 

290
(64.6)

8. DNA test in outside South Korea (e.g., 23andMe, My Heritage) 493
307

(62.3)
2.49 0.93 

186
(37.7)

9. Other individual adoptees 490
325

(66.3)
3.07 0.92 

165
(33.7)

10. Adoptee organizations 490
323

(65.9)
3.05 0.94 

167
(34.1)

11. Othe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449
160

(35.6)
2.86 0.89 

289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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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intercountry adoption. More than nine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said the 

preservation of original families should be prioritized (568 persons, 94.7%), and all other 

options should be sought out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intercountry 

adoption (553 persons, 94%). Nearly nine in ten said intercountry adoption was not a 

justifiable measure in 1980s (456 persons, 87.4%). In addition, more than eight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said that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today (456 persons, 87.4%) and that it should have stopped 

intercountry adoption a long time ago (469 persons, 85.4%). This negative perception 

towards intercountry adoption by the study participants needs to be interpreted with 

more care because the majority of Korean overseas adopt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ho have fared quite well with respect to social indicators that are often used to 

measure success in life such as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Such critical attitude 

toward intercountry adoption from  adoptees who could be considered ‘success cases’ of 

intercountry adoption seems to counter the general assumption that intercountry 

adoption provides better opportunities to children in need. 

[Table 22] Thoughts on Intercountry Adoption 

n=658

Note 1. No response, N/A, and 'I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Questions
Agree Disagree

n

(%)

n

(%)

1. Intercountry adoption was a justified measure right after the Korean War.
272

(55.6)

217

(44.4)

2. Intercountry adoption was still a justifiable measure in the 1980s.
66

(12.6)

456

(87.4)

3.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help preserve original families before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568

(94.7)

32

(5.3)

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xhaust all other options before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553

(94.0)

35

(6.0)

5.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today.
455

(83.5)

90

(16.5)

6. South Korea should have stopped intercountry adoption a long time ago.
469

(85.4)

80

(14.6)

7. Only overseas South Koreans should be allowed to adopt from South Korea.
192

(43.0)

255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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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per question.

Note 2. 'Very agree' and '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Agree’; ‘Disagree’ and ‘Very dis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Disagree’. 

(8) Reparations 

① Need for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Intercountry Adoption

More than seven out of ten participants in this study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caused by intercountry adoption (see 

Table 23).

[Table 23] Need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Intercountry Adoption

n=658

Yes No

n % n %

479 72.8 156 23.7

Note. No response was treated as a missing value.

 ② Desired Reparations from the Korean Government

[Table 24] shows the type of compensation that the study participants who believ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wanted. More than nine out of ten 

study participants wanted compensation in all categories. In particular, they expressed a 

need for a channel to access adoption documents and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intercountry adoptees (465 persons, 97%), a thorough investigation for susp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459 persons, 96.8%), free DNA tests for intercountry adoptees and birth 

families (452 people, 96.2%) and matching between DNA samples of intercountry 

adopters and all DNA databases currently present in Korea (448 people, 95.5%). Such 

results imply that the adoptee’s greatest interest is focused mainly in searching for their 

roots and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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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mpensation Intercountry Adoptees Want from Korean Government 

n=479

Type of Compensation

Agree Disagree

n

(%)

n

(%)

1. A channel to give intercountry adoptees an access to adoption documents and identity 

information.

465

(97.3)

13

(2.7)

2. Center where intercountry adoptees can gather in Korea.
431

(93.9)

28

(6.1)

3. Financial support for intercountry adoptees to receive psychotherapy.
421

(95.0)

22

(5.0)

4. Travel costs for intercountry adoptees to visit Korea to find their original family.
442

(95.1)

23

(4.9)

5. A thorough investigation when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uspected.
459

(96.8)

15

(3.2)

6. Free DNA test for intercountry adoptees and birth families.
452

(96.2)

18

(3.8)

7. Matching of DNA samples of intercountry adoptees to all DNA databases currently present in 

Korea.

448

(95.5)

21

(4.5)

Note 1. No response, N/A, and 'I don't know' were treated as missing values, which could have resulted in a gap in the no. of total 

cases per question.

Note 2. 'Very agree' and '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Agree’; ‘Disagree’ and ‘Very disagree’ were combined and re-coded 

as ‘Disagree’. 

4. Current Status of Policie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1)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1) Overseas Adoption Policy o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1948-1960)

Korea's overseas adoption began during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President 

Rhee Syngman who advocated "One country, one ethnicity" to establish an 

anti-communist system saw the "mixed-blood" children born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U.S. military personnel as a social problem that hindered national unity. Instead of 

making a policy to support mixed-rac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Rhee 

administration chose to send them to the United States for adoption through private aid 

agencies. President Rhee personally directed policies for intercountry adoption of 

mixed-race children to "meet the desire of foreigners who wanted to adopt mixed-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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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hans" and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mixed-race children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1950s.

(2)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under Park Chung-hee Administration(1961-1979)

The Park Chung-hee regime legally institutionalized intercountry adoption, which was 

carried out through a simple consult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adoption organizations without a legal ground during the Rhee administration. Since the 

1960s, children eligible for intercountry adoption were not only mixed-race children, but 

als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bandoned children, children of single mothers, and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because they were left without a caretaker due to family 

breakup. In particular, between 1961 and 1979,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adopted children from unmarried mothers quadrupled. 

The surge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from unmarried mothers in intercountry 

adoption reveals that the regime's social prejudice and exclusion of mixed-race children 

have shifted to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1976,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introduced 

a quota system to allocate the number of children eligible for intercountry adoption per 

adoption agenc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domestically adopted children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In 1985, a plan to discontinue intercountry adoption was 

drafted, but soon the suspen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was lifted on condition that 

group departure was prohibited and individual adoption was allowed, and as long as the 

criticism from domestic public opinion and media against intercountry adoption could 

be eased. These measures taken by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dicate that 

there was no intention to fundamentally change the policy direc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3)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of Chun Doo-hwan Administration (1980-1987)

Intercountry adoption institutionalized under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aw a 

drastic increase in number of cases under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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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Chun Doo-hwan promoted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ame of "civil 

diplomacy,” and as a way to “expand immigration”, he withdrew the plan to reduce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ees, lifte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s placed to encourage domestic adoption, and fully deregulated intercountry 

adoption.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mplemented a policy of deregulating 

intercountry adoption as part of measures to address abandoned and missing children, 

which amounted to more than 10,000 cases a year. As a result, the number of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cases peaked in the 1980s, sending out 65,511 children overseas in 

a period of ten years. In 1985 and 1986, an average of more than 8,000 children were 

put up for intercountry adoption per year. In 1986, 6,188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for 59% of all intercountry adoptees received by the U.S. 

The policy of lifting all regulations on intercountry adoption implemented by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s part of immigration promotion has earned the nation of 

South Korea the great dishonor of being considered a "child exporter"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 Status of Adoption-related Legislation 

(1) Changes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he Special Act on Adoption of Orphans enacted in 1961, which was aimed at 

facilitating intercountry adoption of war orphans, clearly states that it intends to 

‘promote’ intercountry adoption of Korean children by ‘simplifying’ adoption measures. 

The Act laid the grounds for the ‘proxy adoption’ that allows adoption agencies to 

represent the adoptive parents in the adoption procedures in the case of adoption by 

foreigners. The proxy adoption system created the risk of violating the child's right to 

life and physical freedom by exempting requirement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Through some amendments to the law 

in 1966, only adoption agencie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allowed to work on adoption arrangements, and adoption agencies were giv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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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of post-adoption management.

In 1976,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implified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and as a result, when foreigners living outside of Korea wanted to 

adopt Korean children, the adoption agencies could carry out all of the adoption 

procddure as a proxy of the adoptive parents. In cases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ey 

had to obtain approval from the family court if they wanted to adopt a Korean child. 

When adoptive parents who were living abroad wanted to adopt, however, the court's 

approval process was not required, and they only needed to acquire a migration permit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who were 

foreigners were able to have the children come to their countries even before the 

adoption was finalized, without having to visit Korea and meet the children in person, 

simply based on the premise of adoption. The head of an adoption agency was entitled 

to create a family registry for children who did not have one, and serve as a guardian 

for the children referred for adoption to his/her adoption agency with adoption consent 

from the head of child care facilities.

In 1995,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was amended in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Promotion and Procedures. It declared that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be raised in the family he/she was born to but also require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support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find and 

match other families that can ensure sound care for children. The Act mandated 

education for workers at adoption agencies, supervision of adoption agencies, prior 

education for adoptive parents through adoption agencies, and post-adoption 

management. However, all adoption procedures were still entrusted to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foreign adoptive parents were able to adopt children without having to 

present themselves in person. Intervention from the domestic family court was not 

required.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keeping adoption records was left entirely to 

the adoption agency resulting in no systematic management at the government level. 

In 2011,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was completely overhauled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It added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s of children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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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p priority in adoption, and it introduced an ‘adoption consideration system’ that 

limits the earliest possible time for birth parents’ adoption consent to one week after the 

date of a child's birth. In addition, it requires birth parents to receive counseling on 

parenting support policies and the legal effect of adoption before consenting to the 

adoption. These changes decreased the frequency of past adoption practices where a 

waiver of parental rights and adoption consent documents were collected from the birth 

mother even before the mother gave birth to a child. 

In addition, the past adoption practice of adoptive parents falsely registering the 

adopted child as their own came to a halt since courts were required to intervene in the 

adoption process by examining whether adoption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s 

welfare. Furthermore, to guarantee the adoptees' right to know and to restore their 

identity,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was introduced as an 

adoptee's right.

(2) Changes in the Adoption System under Civil Law

The Civil Act, enacted on February 22, 1958, legislated adoption practices that had 

been carried out for family succession before the Civil Act was enacted. Although the 

elements of adoption that had been allowed and practiced for family succession were 

abolished extensive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in 1990, the revised adoption 

system was still perceived as falling short of meeting child welfare standards because it 

allowed adoption to take place only by agreement and reporting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re was no regulation on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adoptive 

parents, nor a mandate for state agencies to examine them. In 2005, with a partial 

revision of the Civil Law, a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system allows 

adopted children to follow their adoptive parents' surnames and birth origins, and to be 

listed as biological children in the family register, so that they can be members of the 

adoptive family just like the birth children. To establish a full adoption relationship, 

permission from the family court was required, and this was the first time a state agency 

was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adoption process under civil law.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doption permission system by the court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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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1, the Civil Act was also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system of court approval  in the adoption procedures of minors.

3) Viola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the Past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1) Intercountry adoption of ‘war orphans’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Korean society did not have the capacity to take 

care of war orphans, and turned to adoption as the only measure to take care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in 1950, the 

United States expanded the scope of orphans from orphans who have lost both parents, 

to include ‘abandoned children’, and ‘children with only one parent who cannot take 

care of the child and consented for the departure and/or adoption of the child’ or who 

‘gave parental rights to a guardian.’ With the amendment of the US Immigration Act in 

1961, adopted children wer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with relaxed 

requirements free of the quota restrictions of the Refugee Act. As one of the permanent 

and legal immigration qualif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a new category of "orphan" was 

created under the immigra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has issued entry visas 

for adoption to 34,568 orphans around the world for 15 years from 1961 to 1975, of 

which 19,283, or 54% of the total number were Korean children.

(2) Practice of ‘Orphan Family Registration’ 

In the past, many of the children who were put up for intercountry adoption were 

adopted as orphans. While there were actual cases of orphans whose birth parents could 

not be tracked down, there were also many cases where no effort was made to obtain 

the consent from the birth parents, or children being illegally recorded as abandoned 

while the existence of their parents were known. Some cases have even been confirmed 

where priority was put on placing the missing/lost child up for adoption rather than on 

trying to find his/her family. The reason the adoption agencies registered children as 

orphans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was because the adoption proces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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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simpler and quicker in the case of an orphan child, as it did not require consent 

from birth parents and a range of procedures from passport issuance to US visa issuance 

to adoption trial in the U.S. became simplified.

(3) Practice of ‘proxy adoption’

The practice of ‘proxy adoption’, which is unheard of elsewhere, was carried out from 

the very beginning in the adoption proces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roxy adoption' refers to an adoption method that allows adoptive parents to go 

through an adoption process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through an agent without 

having to see the child in person. Such proxy adoption was advocated by Harry Holt, the 

president of the Holt Bilateral Conference, who led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To carry out the adoption process in a 

cost-effective and time-efficient manner, adoption agencies were allowed to proceed 

with the adoption process on behalf of the adoptive parents. ‘Proxy adoption’ allows 

adoptive parents to adopt a child without having to visit the adopted child’s country, 

saving time and money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This practice of proxy 

adoption played a major role in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dopted 

from Sou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4) ‘Industrialization’ of Adoption

The adoption fee for Korean children was USD 5,000 in 1988 (Korea's per capita 

income in the same year: USD 4,571), USD 7,215 in 2009 (Korea's per capita income in 

the same year: USD 17,074), and as high as USD 33,600 as of 2018, which does not 

include  adoption review costs and travel expenses according to the Holt International’s 

website. The government has not taken practical measures to regulate adoption fees, and 

some private adoption agencies used them as lobbying funds for facilities and 

institutions with children, such as child care facilities and hospitals, to secure children to 

be sent overseas for adoption. Pointing out the problem of intercountry adoption fees, 

foreign media has openly criticized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as a business, 

rather than a practice of  altru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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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blems of Intercountry Adoption Law and System: Based on 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1)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stipulate 

that the child's interest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is 

principle is also reflect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began during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nd was carried out without any legal grounds for the purpose of sending 

mixed-race children born between U.S. military personnel and Korean women to the 

birth father's country. As a result, all children who were adopted overseas between 1955 

and 1961 were mixed-race children even when most mixed-race children had parents. It 

is highly questionable whether it was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o turn children 

with parents into orphans and send them to the United States for adoption.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rphan Adoption 

was enacted in 1961 to legally institutionalize intercountry adoption, which was carried 

out without legal basis during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owev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rphan Adoption at the time did not stipulate any specific 

provisions to protect orphans or ensure minimum protection policies such as identifying 

those who are obligated to support the children. In addition, it only provided grounds 

for quick and easy procedure for intercountry adoption without mentioning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of adoptive parents. Intercountry adoption, which began by 

sending mixed-race children abroad, shifted its target by the 1970s to children born to 

unmarried mothers. The reason th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became the target of 

intercountry adoption was because of the negative perceptions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 premarital pregnancy and child birth. This was also a result of the 

government merely accepting this perception and failing to come up with support 

measures for them. The past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and systems deprived 

unmarried mothers of the opportunity to give birth and raise children, and 

fundamentally blocked children's right to know their parents and be raised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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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family, thus violating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 of children.

(2)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the original families to raise their childr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declare that the opportunity to be raised in the family and country of origin should be 

guaranteed to all children as a top priority. In particular, the Hague Convention declares 

in its preamble that protection of the original family is a principle, and that if it is not 

possible to protect the original family, an adoptive family must first be searched for in 

Korea, and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ast resort. 

Statistics show that more than 90% of children sent overseas for adoption from Korea 

since the 1980s are from unmarried mothers, indicating that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raising a child in the family of origin has not been upheld in South Korea. 

Social prejudice against unmarried mothers was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fact 

that more than 90% of children put up for intercountry adoption wer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As a result of blood-centered familism and social prejudice against 

adoption, the practice of secret adoption took deep root in the domestic adoption 

process. Domestic adoptive families falsely reported the adopted children as their 

children born to them. Because of the acceptance of secret adoption practices, there was 

no room for biological parents to intervene in the adoption process. Pregnant unmarried 

mothers who entered facilities for unmarried mothers had to sign a waiver of parental 

rights and consent to adoption before giving birth, and had to agree to be separated 

from their children as soon as they gave birth. From that moment on, adoption agencies 

became completely in charge of the care of children and adoption procedures, and there 

was no room for original parents to intervene in the process. Birth parents were not 

given any information about the child’s condition, adjustment status and well being not 

only during the adoption process, but even after the child was placed with an adoptive 

family. These practices within intercountry adop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ity to the original families to raise their children which is specifi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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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olation of principle of public responsibility in adopti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stipulate 

that adoption be administered by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In Korea’s present 

adoption process, almost all of the adoption procedures and decisions are made and 

carried out by private adoption agencies alone, ranging from adoption decision 

(determining that adoption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o counseling and 

education of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protection of adopted children, matching 

adoptive parents with adopted children, to the decision to send children to foster homes.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1, adoption 

permission from the court became necessary, but it functions more as a rubber stamp 

approving adoption after all the procedures have already been completed. Current 

system of conducting adoption procedures separate from the child welfare system is also 

a serious problem.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last resort only after all possible 

child welfar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re provided so that children can be raised by 

their birth parents. Also, parents who wish to adopt a child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application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not to adoption agencies, and have 

their qualifications verified. Matching children referred for adoption and prospective 

adoptive parents/families should also be carried out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 public institution, and not private adoption agencies. Leaving most of the 

adoption procedures to private adoption agencies violate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which stipulate that adoptions should be 

supervised by competent public authorities.

(4) Violation of right to know one's identity

Article 7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ipulates that 

“the child (omitted) has the right to know and be reared by his or her paren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Under this clause,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the fact that the right to know the origin of an 

adopted child is not protected in the country concerned”, urging the member sta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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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the right to know the origin of the adopted child and establish legal procedures 

for the above, including appropriate age and professional support measures.” The 

curren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provides the basis for adoptees to 

access their own adoption records throu보냈gh only one provision, Article 36. Not 

recognizing that the adoptees' family search is a right, some adoption agencies and child 

welfare facilities decline the adoptees' requests for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citing their obligation to keep adoption documents confidential.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doptees that hav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via requesting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s extremely 

low, reveal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that do not guarantee the 

right to know one’s own identity. For intercountry adoptees, the right to know their 

identity is a topic that is continually addressed throughout their lives, and unless this 

problem is resolved, the fundamental anxiety and discord deeply embedded in their 

hearts cannot be resolved. To this e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need to be revised, and above all, our society needs 

to properly face how important the right to know one’s identity is to the intercountry 

adoptees.

5)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tercountry Adoption

(1) Amend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to ensur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doption procedures

Firs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entire adoption process for children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hould be 

amended to ‘consolidate’ the adoption process, which is currently divided and governed 

separately by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so that 

the adoption process guarantees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in 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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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current age in the 

adoption process should be mandated, and specific and detailed procedures that 

guarantee children's rights to be heard must be established.

Fourth, appropriate and sufficient educa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provided so 

that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engaged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e staff/workers 

of adoption-related organizations are able to gain expertise in order to ensure that a 

child's best interests come first in the adoption process.

(2) Guarantee search for origin and access to intercountry adoptees’ adoption records

Article 7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uarantees the child's right 

to know their parents, and in 2019,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vised the Korean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adopted children hav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parents. To guarantee the right of intercountry adoptees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he follow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the manpower and budget to support them should be expanded.

First, the group of people who ar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should be expanded so that not only the adoptees, but also 

their birth parents and other original family members, can search for each other, and 

the grounds that allow exemption to parental consent in disclosing adoption inform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in case an intercountry adoptees' right to access adoption information is 

violated due to distortion, damage, or loss of past adoption records, the state should 

support the search for birth familie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hrough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DNA testing.

Third, a support system for reunion of intercountry adoptees, their birth parents, and 

other original family members must be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such as professional translation and counseling. A family reunion is a new beginning of 

a long journey to share and understand the pain, differences, trauma and wounds of the 

past. Therefore, professional transl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equipped with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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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option-related issues must be provided before and after the reunion so that the 

family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ut off for decades can be successfully restored.

(3) Fulfilling principle of original family preserv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ague Convention declare that all 

children should be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be raised in their family and country 

of origin as a top priority. However, our reality is that 99.5% of intercountry adopted 

children are from unmarried mothers. To improve this reality, the government should 

first increase support and budget for child rearing in non-traditional families so that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birth parents do not give up raising their children 

due to poverty. Second, soci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non-marriage familie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improved to create an inclusive and 

approachable environment for non-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4) Ratification of Hague Convention

South Korea signed the Hague Convention on May 24, 2013, but has yet to ratify it. To 

implement the Hague Convention, an amendment bill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legislation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how much of the adoption process should be 

entrusted to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 general social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ed to improve the existing adoption process in a way that would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and plac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s the top 

priority.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ew and enact the current 

amendment bill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the enactment bill 

of the International Adoption Act that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children as soon as possible, and based on such 

enactment, should ratify the Hague Conven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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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of the past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conduct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human rights of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were seriously 

violated through illegal overseas adoption procedures in the past. To restore the damage 

caused by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intercountry adoptees, the following measures 

must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First, an investigation of all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should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level to determin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apology should be formally 

issued to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for any human rights violations 

confirmed through the investigation.

Second, the state should fully and appropriately compensate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ast caused by illegal overseas adoption, 

and i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center to heal the harm and trauma of disconnection 

and loss caused by intercountry adoption. 

Third, the state should transfer intercountry adoption-related records and information 

from private adoption agencies and child care facilities to a public and permanent 

institute to guarantee access to intercountry adoptees' adoption records and restore their 

right to find their identity.

Fourth, since human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have 

been found to be viol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that the 

country’s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declare an end to intercountry adoption so that similar tragedies will not be 

repe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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